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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은민수 교수 (경기대 융합교양학부)

1. 한국에서 정당과 복지문제

-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 복지문제는 2010년 무상급식 논쟁으로 시작된 선별주의와 보편주

의에 관한 복지논쟁을 통해 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음. 특히 지난 18대 대선은 한국

에서도 선진 복지국가들처럼 복지정책이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정책적 선택지는 정치 엘리트나 정당에 의해 

형성되는데, 특히 복지정책은 정치엘리트와 정당들 간에 이슈 프레임 경쟁에서 유권자들의 

지지확보 여부를 가르는 요인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는 복지공약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0-5세 무상보육,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등 파격적인 복지공약을 제

안. 특히 기초연금제 도입 공약은 이것을 빼놓고 박 후보의 승리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계층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 박 후보가 제시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보편적 기초연금제 공약은 민주당이 제시한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월 18

만원 지급” 공약보다 단순하면서도 매우 파격적이었음(은민수, 2013). 

- 그러나 문제는 집권 후 기초연금과 같은 인기정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약속했

던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등의 주요 정책에 차질이 

생기고 비판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두 증세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우파 후보가 그 정도의 공약은 내걸은 자체는 한국정치사에서 매우 예외적이고 대단

한 것이지만 결국 세금인상이 핵심 지지층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파적 

한계로 인해 증세단행을 거부. 그 결과 보편적 기초연금이 취소되고, 누리과정 예산이 지

방정부에 전가되었으며,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들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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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한편으로 박근

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개혁’의 한계를 경험삼아 향후 복지대안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세입확보수단을 마련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알파고’ 신드롬에서 예견되듯이 디지

털자본주의 도래로 인해 불가피한 일자리 축소를 감안하여 사회보험 중심으로 배열된 복지

제도외에 시민권에 기초한 복지제도를 추가 보완하는 것임. 

2. 시민권: 복지계약주의와 무조건적 기본소득

□ 복지계약주의

- 복지계약주의(welfare contractualism)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생산물을 공유하려는 사람

들은 다른 시민들의 생산적 노력에 ‘무임승차’하지 말고, 공동체에 생산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Stuart White, 2004). 복지계약주의가 

내세우는 상호주의(reciprocity) 개인에 대한 공공부조의 최소소득의 지급을 적극적인 구

직활동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행위를 조건으로 실시하자는 것으로 사회투자국가론의 이론

적 배경이기도 함. 

- 이러한 관념은 Leonard Hobhouse와 J.A.Hobson와 같은 ‘사회적 자유주의’이론가들과 

R.H. Tawney와 Anthony Crosland와 같은 ‘사회민주주의’ 이론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왔으며, 이들간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분배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유사점이 매우 강함.

- 복지계약주의자들은 곧잘 마샬을 인용하면서, 마샬이 권리뿐 아니라 ‘사회적 시민권’의 의

무의 중요성도 명백히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마샬이 매우 분명하고 즉각적인 

의무는 납세와 보험료 납부('the duty to pay taxes and insurance contributions')라

고 매우 구체적으로 지목했음을 주장함. 여기서 나아가 복지계약주의자들은 세금과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적절한 세금과 보험기여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점에 비

추어 ‘일할 의무’(the duty of work)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

- 하지만 마샬은 저서의 78페이지에서 “그러나 공동체는 너무나 규모가 커서 의무를 다하기

에는 ‘remote and unreal’ 하며, .... 전체사회의 well being에 미치는 한 사람의 노동은 

너무나 미약하여 그가 그것을 미루거나 축소하더라도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고 믿기는 힘들

다”라고 마샬은 서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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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샬의 사회권사상은 1940년대 영국을 풍미했던 사회보험의 베버리지 모델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나 근로여부 조사(work test)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승인하지도 않았음.

- 어쨌든 복지계약주의는 노동관련 활동과 같은 어떤 행위를 조건으로 복지급여의 자격을 

주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 생산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 댓가로 공동체에 이유있는 

혹은 비례적인 생산적 기여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해석함. 또한 ‘상호주의’라

는 원칙을 도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 집단적으로 누리는 재화의 무임승차는 착

취에 해당한다고 주장.

- 이러한 사상은 사회투자국가론으로 계승됨. 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은 복지가 갖는 투자적, 

생산적 성격을 강조하며 복지와 성장,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한다는 

것. 또한 소비적 지출보다 투자적 지출,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 시민의 복지권보

다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 좌파의 복지국가론과 다르지만 여전히 시

장의 부작용 교정과 평등을 위해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차이.

- 90년대 중반이후 노동시장참여를 조건으로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건

부(conditional) 복지 제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 노동시장참여와 사회권으로서의 

소득보장을 연계시킨 것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는 결국 앞에서 설명한 책임성과 상호주의

(responsibility and reciprocity)에서 찾을 수 있을 것. 

□ 복지계약주의의 쟁점

- 복지계약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의 문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일을 장애나 일자리 

부족 등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활동가), 학생, 부모, 보살핌노동자 등 무급역할(unpaid roles)에 대

해 소득보장이나 조세감면(tax credit), 혹은 (앳킨슨이 주장하는)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과 같은 것에 관심 없음. 

- 지나치게 가시적인(visible)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제3의 길이나 사회투자전략론은 노동시

장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시민권문제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음.

- 기본적으로 호혜성 원칙(복지계약주의)의 실현가능성에 의문. 자본주의사회처럼 경제적으

로 불평등한 시스템에서 과연 상호주의 원칙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는가. 또한 이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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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기여없이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 상호주의가 

적용되려면 아주 엄격히 적용해 상속과 증여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다뤄야 하며, 일하

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려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유산상속자 등 사회에 대한 기

여 없이도 사회적 생산물을 향유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임.

- 복지계약주의와 사회투자론은 시민을 노동시장의 생산자 혹은 합리적 소비자 정도로 매우 

협소하게 정의. 기회보장은 중요하지만 기회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란 의미 

없는 것이란 점에서 이러한 사상은 사실상 시민권의 후퇴.

- 노동시장참여를 증진시키는 인센티브와 실업자 취업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들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 목표와 충돌. 결국 탈상품화 대신 재상

품화가, 사회정의 대신 사회투자, 사회적 권리 자리에 의무만 남겨지는 결과를 초래.

- 따라서 서비스경제로의 전환과 설비/장비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기술적 집약화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경쟁에서 패배하고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중년 이후 저숙련 노동자들이나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기본 소득보장전략이 추진되어야 함. 

□ 조건없는 보편적 소득보장(UBI)

- 지식기반경제와 금융주도축적체제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는 포드주의에 기초하

여 완전고용 및 복지의 선순환 연계를 모델로 하는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이 더 이상 실효

적이지 않도록 강제함. 

- 따라서 이제 저임금과 일자리 부족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성격을 인정하고, 포섭하는 

보편적 소득보장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건없는 소득보장이 초래할 노동·생산·복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보편적 소득보장정책 구상해

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기본소득제도는 한 국가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조건성에 바탕하여 자산조사(means 

test)와 근로요구(work requirement)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국

가가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임(Philippe Van Parijs, 

2004).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기존의 최저소득보장제도들(guaranteed 

minimum income schemes)과 다르며, 임노동시장 참여를 시민권의 기초로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EITC 등의 워크페어(workfare)나 복지계약주의 제도와 규범적인 대립관

계를 형성.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제도는 소득지원과 노동의욕 유무 및 임노동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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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절시키고, 빈곤으로부터 오는 인간적 존엄성의 훼손을 예방하고, 실질적 자유를 보장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대안적 사회정책 프로젝트라 할 수 있음.

- 기본소득의 재정은 목적세로 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공세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목적세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지지하는 자들의 대부분은 특별세(specific 

tax)를 제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토지세 또는 천연 자원세로 기금을 조성하기를 원

하기도 함. 또 일부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 소득에 기초한 특별한 추가부담금

(specific levy) 또는 광범위하게 확장된 부가가치세를 제안하기도 하며, 투기 자본 이동에 

대한 “토빈세(Tobin taxes)”와 같이 새로운 조세 제도의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함(Philippe 

Van Parijs, 2004).

- 기본소득제도는 한편으로 근로유무를 묻지 않고 소득을 보장하므로, 노동에 대한 도덕적 

훼손, 노동과 노동의무에 대한 비 인센티브 효과, 납세자 및 일반시민들의 반대, 기여 없는 

자에 대해 기여하는 자의 무가치한 상호호혜성이 수용가능한가 등의 비판과, 막대한 재정

소요(GDP의 20~30%)로 인하여 매력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부족한, 유토피아적 정책구

상이라는 비판도 제기(이명현, 2007).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점차 짧아지는 고용기간과 길

어지는 은퇴 후의 삶 등 상황과 관점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넘어 의외로 모두로부

터 합의와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양면성 혹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정책구상임. 

- 현재 기본소득관련 논의와 구상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좌,우파로부터도 각기의 입장과 관

점여하에 상관없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자유주의자 

및 우파인 Friedman(1975)이 제시한 부의 소득세(NIT)는 기본소득과 일정부분 유사하다

고 할 수 있음. 대다수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사회주의나 복지국가가 공유하는 

산업주의적인 가치관과 노동소외와 환경파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비판적이기도 함(Offe, 

1996). 

□ 기본소득의 쟁점

-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문제: 기본소득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으로부터도 지지받을 수 있지

만,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이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장기

적 전망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그러나 2004년 기초연금제도 도입의 발의를 한

나라당에 빼앗겼던 전례에 비추어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 등의 보수정당이 선점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음. 기본소득의 도입은 한편으로 그 효과가 불확실하고 리스크를 동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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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당 재편성이 이루어질 정도의 정치적 파괴력이 크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의 정책·이념조사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 새누리 62.0%, 더민주 98.8%, 국민의당 84.8%가 초당적으로 의견이 

접근했음을 고려할 필요(중앙일보, 2016년 7월 6일자).

- 재정적 실현가능성의 문제: 급여수준과 대상범위, 현행 다른 급여들과 통합여부, 세금감면 

등의 폐지여부에 따라 소요재정이 큰 차이가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기본소득의 기금을 조

성하기 위해 높은 누진적 소득세와 나아가 부가가치세 인상도 고려해야할 것임. 또한 기본

소득 수급자 모두에 대한 세금 부과 필요. 특히 소득상위계층들은 그들 자신의 기본소득뿐 

아니라 소득하위계층의 기본소득의 많은 부분을 위해 보다 많이 기여토록 해야 함. 기본소

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소득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

층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계층으로의 재분배는 효과적으로 발생할 것임.

- 급여수준: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부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장치로서 그 정책효과

가 미미하고, 역으로 수준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음.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당 30~50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Fitzpatrick, 

1999; 강남훈, 2010). 

- 자산조사(means test) 제외 문제: 자산조사 급부는 빈곤의 덫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자립을 

방해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수입이 올라도 세액이 감액되지 않으므로 덫의 유혹이 없다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모두에게 제공되는 급여이므로 굴욕적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으며, 직

업과 소득이 있어도 수급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급여체계에서 빈번히 나타나

는 실업함정(unemployment trap)에 처할 가능성이 없음. 오히려 자산조사가 없을 때에, 

기본소득 수혜자들이 근로를 통해 그들의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s)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나 파트타임을 받아들이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여부(work test) 제외 문제: 기본소득제는 모든 개인들이 임금의 대가로써 노동을 팔

지 않고서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곳에 자신의 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 예컨대 영유

아를 위한 가정 보육, 노인 수발 또는 정기적 자원봉사 활동, 시민단체 활동 등을 자유롭게 

행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됨. 

- 물론 기본소득도입이 사회적 기여 없이 기본소득만을 받으려는 자를 등장시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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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는 어느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음. 워크페어와 복지계약주의 주장처럼 시민의 노

동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지원, 충분한 노동임금 보장, 충분한 임금을 얻

을 수 있는 일자리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이러

한 것들을 실천하고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시민들의 

무임승차만을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음. 노동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기본소득은 자산

조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형편없는 일자리의 팽창을 막을 수도 있음. 

- 따라서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 재정원천, 무임승차를 둘러싼 비판을 최소화하고 옹호

적 관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면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은 한층 높아

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3.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보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

- 사회적으로 부모의 경제능력이 낮아 도움을 받지 못 하는 ‘흙수저’와 부모의 높은 경제력에 

도움을 받는 ‘금수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자본세습에 의한 부의 불평등에 대해 이

슈가 되고 있음. 진정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제도를 가능한 

조기에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차기 대선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공약이

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분배 정의에 관한 철학적 논의

-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입장에서 수용 가능: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

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라고 해석하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에서 기본소득제도가 사회전체

의 후생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다면 정부가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높이고 기본소득제도

를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

- 존 롤스(Rawls, 1971)와 드워킨(Dworkin, 1981)의 자원주의에서도 수용가능: 롤즈는 최

소한의 기초재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보유한 기초재의 양을 극대화하는 것(최소극대화 

maximin)이 정의의 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으며, 드워킨도 재능이나 장애에 대한 고

려를 주장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롤스와 같이 자원(resource)의 평등한 분배를 지지함. 

- 아마티야 센(Sen, 1982; 1987)은 롤즈나 드워킨과 달리 기초재와 같은 재화 그 자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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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적절한 영양의 공급, 자존심의 성취, 사회일원으로서의 생활 영위 

등과 같은 기능(functioning)이 평등해지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들

의 집합인 기본적 역량(basic capability)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일정한 자원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과 충돌하지 않음. 

- 기본소득제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함으로서 개인적 ‘선호’와 ‘취향’을 맞출 수 있고, 제

공되는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값비싼 선호’(expensive taste) 등의 문

제를 비켜갈 수 있으며, 각자가 소비하기에 따라 능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뢰머(Roemer) 등의 기회균등주의의 주장과 맞아떨어짐: 기회균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

인트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과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고, 그 결과

의 불평등에 있어 어느 정도가 개인 책임이고 어느 부분이 환경의 책임인지를 구분하는 

것임. 따라서 우리가 취할 것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에서 누구도 ‘불공

정한 우위’를 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적 자원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임(Rawls, 1971; 

Lucas, 1995; Roemer, 1998, 2002; Roemer et al., 2003).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운(luck)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개인적 노력(effort) 여부와 정도만을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소들’로 

수용할 경우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루어지는 사회보험 방식 보다는 노동시장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되는 기본소득 보장방식이 적절함.

□ 패러다임의 전환

- 대기업들의 세습자본주의와 상위 1%의 소득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피케티의 

와 앳킨슨의 주장은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빈자를 위한 해결책(사회보장과 같

은) 없이 부자의 자본에 대한 규제만 이루어진다면 불평등완화는 달성하지 못할 것. 따라

서 상위계층을 제한하는 피케티의 생각을 넘어 하위계층의 소득상승으로 인한 불평등완화 

방법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 보편 복지를 위해선 이를 지지하는 대중적 복지세력이 형성되어야 함. 그리고 그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를 위해서도 복지주체의 형성은 불가피.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제는 중산층 

이상까지 수혜범위를 넓힘으로서 적극적인 복지주체의 형성을 기대해볼 수 있음. 따라서 

대선전까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소득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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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현재의 한국 현실에서 바도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

됨. 은 어려움. 먼저 기본소득제도와 같은 보편복지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재정이 부족함. 

그렇다고 외면하면 새누리당에 이슈선점의 기회를 제공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후술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본소득과 증세를 연계시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즉 누진적 소득세율을 높이거나 별도의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하는 증세방안

과 기본소득안을 묶어서 패키지로 처리하고, (완화된 보편주의 혹은 차등적 보편주의 차원

에서)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일단 제공하되 이후 과세를 통해 일부 상위계층으로부터 다시 

환수(clawback)받는 방식임. 

4. 구체적인 비전과 의제

□ 아동복지

- 기본소득의의 정의에 따라 전체 인구가운데 성인인구로 기본소득을 제한하지만, 보편적으

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아동급여제도와 병행할 수도 있을 것임. 급여의 수준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 기본소득제도 안

으로 아동급여를 통합하자고 제안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나이에 따른 급여 수준을 차등화 

하되 성인이 된 이후에 최고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함((Philippe Van Parijs, 

2004). 

□ 청소년 복지

- 민주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출신배경이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본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기회의 평등 혹은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적 노력이나 자질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등이 자신의 미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

(권혁용 외, 2015; 이성균, 2016).

- 특히 사교육 기회는 학생의 가족배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중은 하류층(58.4%)보다는 상류층(72.4%)에서 높으며,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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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출 학생의 비중도 하류층(7.3%)보다는 상류층(18.6%)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사교육기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1> 고등학생의 사교육 현황

구분
사교육 경험자 

비중(%)
사교육 과목 수

월평균 사교육 비용 분포(%)

40만원 이하 41-60 만원 61-80 만원 81-100만원 100만원 이상

전체 63.8 1.31 50.0 19.18 12.36 8.49 10.06

상류층 72.4 1.53 30.23 11.62 20.93 18.60 18.60

중간층 64.7 1.34 48.19 22.89 8.43 10.84 9.64

하류층 58.4 1.20 60 16.36 14.54 0.90 7.27

출처: 이성균(2016: 8-9).

- 한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은 사회적 성공을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로 해석하지 않으며, ‘사회

경제적 성취’를 위한 기회도 공평하지 않다고 평가함.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는데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공평하다’는 응답은 고등

학생 가운데 6.1%에 불과하며,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은 61.7%에 이름. 

- 한국사회에서 교육받을 ‘기회’는 형식적인 기회와 달리 실제로는 부모의 학력과 경제적 능

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전반적인 기회불평등 

의식과 계층상승의 기대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기본소득제와 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들은 성인세대들의 빈곤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게도 보다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임.

□ 노인복지

<표 2> 연령별 지지율 출구조사(2012.12.19)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16대
이회창 34.9 34.2 47.9 57.9 63.5 46.8

노무현 59.0 59.3 48.1 40.1 34.9 49.1

18대
박근혜 33.7 33.1 44.1 62.5 72.3 50.1

문재인 65.8 66.5 55.6 37.4 27.5 48.9

출처: 방송3사 출구조사(2002,2012), 은민수(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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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3사가 실시한 16대와 18대 대선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18대선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의 지지가 박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음. <표 2>를 통해 20대와 

30대의 양 정당 후보 지지율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나 5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남. 2002년 대선에서 50대는 노무현 후보 보다 이회창 후보

를 18% 포인트 정도 더 지지했으나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보다 박근혜 후보를 무려 

25% 포인트 가량 더 지지했던 것. 60대 이상에서는 더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 2002년에

는 노무현 후보 보다 이회창 후보를 28.6% 포인트 더 지지했으나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

인 후보 보다 박근혜 후보를 약 45% 포인트 더 지지. 전체적으로 50대 이상에서 박 후보로

의 결집이 강해졌지만 특히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박 후보를 지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TV 토론 발언이나 북한의 위협과 

NLL 논란 등이 보수결집을 초래했다는 해석이 일반적.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12년 보수

정당의 박근혜 후보를 72.3%나 지지한 60대 이상 유권자 중 15% 정도는 정확히 10년 

전에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란 점임.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보수화를 감안

하더라도 상당히 큰 지지이동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결국 한국의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노인들의 지지이동이 박 후보

의 당선에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노인층이 과거와 같은 커다

란 선거쟁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안보와 복지를 동시에 적극 공약한 보수 후보에 반응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양 후보 간 득표가 51.5% 대 48.0%로 3.5% 포인트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

면 강력한 기초연금 공약은 민주당의 복지공약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은민수, 2013).

-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더민주당의 제안처럼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범위를 모든 노

인으로 확대할 경우, 기본소득제도는 전체 인구 중 성인 이후 은퇴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

람들로 제한할 수 있음. 이러할 경우 기본소득은 보편적 무기여 기초연금과 병행이 가능해짐. 

- 기초연금은 노인 상당수 혹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고령화에 따른 노인 유권

자 급증을 고려시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한국의 양당제

적 경쟁구조를 감안하면, (기여는 조세이므로) 주로 급여수준을 두고 지난 2012년 대선과 

같이 양 당간 ‘포커식’ 인기영합적 경쟁이 되풀이 될 것임. 

- 선심성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 하기 보다 일단 모든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연금을 지급하

고 조세제도를 통해 고소득자들로부터 연금의 일부를 다시 환수(clawback)받는 방식을 장

기적으로 검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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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조사를 통해 선별된 일부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는데 따른 스티그마를 차단할 수 있고, 

재벌 등 부유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재정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차등적 보편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 시행했던 기초연

금 환수조치는 이들에게는 ‘보편주의의 후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보편주의로의 

진전’일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

<표 3> 국민연금기금 현재 규모 및 운용(2016년 4월말 기준)

부문 금액(조원) 비중(%)

국민연금기금 총액 526.5 100

금융부문 525.3 99.8

국내주식 96.4 18.3

국내채권 277.2 52.6

해외주식 70.7 13.4

해외채권 22.4 4.3

대체투자 56.6 10.7

단기자금 2.1 0.4

기타부분 1.2 0.2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운용현황.

- 2016년 4월말 기준으로 현재 국민연금 운용자산은 약 526조 원에 달하며, 이중 약 96조 

원이 국내 주식에 투자되고 있음. 96조 원 중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의 주식에만 2016년 1월 기준으로 49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주식투자 중 52.5%를 차지함. 그리고 2015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모인 코스피에 73.8조 원(78.03%)을 투자했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소속된 코스닥에는 

3.8조 원(4.01%)을 투자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게 

나타남.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한 국민연금기금이 특정기업에 대해 과도한 지분을 보유하는 

현상은 점진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임. 

- 2022년에 1천조원을 넘어서고 2043년에는 2,465조원까지 확대될 국민연금기금이 유일하

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결권임. 국민연금기금은 주주제안(shareholder proposal), 

주주소송, Focus List 등의 주주권 행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겨우 주총에서 기본적인 의

결권만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 

- 일단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만큼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권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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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전 국민의 재산으로 형성된 공적연금기금

인 국민연금기금은 재벌그룹의 부정과 전횡을 막고 국민경제 발전과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수단이기도 함. 그러나 국민연

금기금의 의결권 행사과정은 매우 소극적이고 모호했으며 재벌의 우호지분을 극복하지 못

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음.

- 한편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기업

을 지배하게 되어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독

점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부재한 현실에서 그나마 국민연금기금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공정한 경쟁과 나아가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일 것임.

-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은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무

기력한 모습이 보다 부각되고 있음. 이유는 주총에서 재벌기업들의 우호지분에 막혀 국민

연금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의도대로 원안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액을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 또한 의결권 문제를 연금기금 혼자 해결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행동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의결권 행사기준 구체화하고, 사외이사 추천 외에도 국민연금기금에 

우호적인 다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기금의 결정을 주총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공시

를 의무화하거나, 대기업의 다른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 이용을 제어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 시 이들의 과거 의결권 행사 내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의 집중투표제와 전자투

표제의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역시 시급함. 이러한 제도적 개편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단순히 재벌 대기업들의 장기적인 자본조달 창구로 전락할 수도 있고, 경

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임(2014a, 은민수).

□ 주택문제

- 사회주택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급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적 목적

을 가진 주택이이며, 이러한 사회주택은 주택까지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는 관점에서 통용되기 시작. 사회주택을 지칭하는 용어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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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사회주택의 성격을 갖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구분은 먼저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 이라 지

칭하고 있고,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으로 

그 입주 대상을 ‘무주택 저소득층’으로 지칭(LH공사 홈페이지). 

- 과거에 한국사회에서 주택은 저소득층이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루트로서, 월세로 

시작하여 임금상승 시 전세로 이동을 하고 자가 주택을 보유하기까지 소위 ‘주거 사다리

(housing ladder)’가 일반적이었던 때가 있었으며, 이때 사회주택은 최종 자가 주택 소유

를 위한 중간다리 역할로써 이용되어 왔음. 국가 역시 사회주택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

급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극소수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위한 시혜차원으로 공급하여 왔고, 

그 결과 한국의 사회주택은 철저하게 상품화된 주택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잔여적인 형태로 

공급되고 발전되어 왔음.

- 특히 한국의 독특한 ‘전세’ 제도는 일종의 ‘저축’이라는 점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기초자금

으로 기능해왔으며,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자산 불평등은 더욱 벌어

지게 되어, 전세금이 집주인의 투기자금으로 이용. 이러한 구조는 각 계층마다 각각의 방

식으로 고통을 안겨주었고 최근 전·월세 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들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

- 국가는 이제 그만 ‘내 집 마련’ 정책을 포기해야 함. 무리한 자가 소유를 독려하기 보다는 

그동안 재화로만 이해해왔던 주택을 권리와 복지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

당해야 할 필요. 주택의 문제는 공공적 차원에서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실한 사회문

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직까지 한국에서 사회주택은 낯선 개념이며, 사회주택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사회주택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쳤을 뿐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특히나 개념에 관한 연구는 더더

욱 진행되지 못한 실정. 그러나 이미 우리사회에서는 심각하게 사회주택의 공급 및 역할에 

관한 중요성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급부상되고 있으므로 사회주택의 개념과 정책들을 체계

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주택은 저축과 함께 시민들이 소득상실이나 소득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으며 패자부활을 도모할 수도 있고, 특히 기초연금이나 기본소득과 연계될 경우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가 되어야 함. 하지만 

우리의 경우 중장년 세대들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저축하고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해야 하고, 동시에 가처분소득의 상당부분을 자녀 사교육에 투입해야만 하는 



 

복지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 17

상황에 처함. 이러한 조건에서 증세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임. 

- 이제 사회주택과 기초연금/기본소득의 상호작용인 제도적 보완성(혹은 대체성)에 주목할 

필요. Castles가 ‘임금소득자국가’로 지칭한 뉴질랜드와 호주는 매우 높은 주거소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호주의 주택소유율은 67.5%, 뉴질랜드의 주택소유율

은 64.8% 수준. 그런데 이 두 국가의 공통점은 사회보험제도 없이 매우 높은 수준의 기초

연금을 제공한다는 점. 

- 예컨대 뉴질랜드가 실시하고 있는 NZS(new zealand superannuation)는 캐나다의 

OAS(Old Age Pension)와 함께 거주요건(10년)을 충족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들

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보편적 연금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201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98%에게 평균 근로임금의 약 70%에 달하는 연금을 오로지 세금으로 제공한 결과 뉴질랜

드 노인 빈곤율은 단지 1.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13.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복지국가가 단지 사회보험과 소득재분배정책을 넘어 주거와 교육과 

같은 현금급여의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 주택문제를 복지국가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이유는 

주택이 노인세대들의 개인지출 압력을 축소시켜주고, 연금 등 소득보장에 소요되는 사회지

출의 필요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 증세-복지 연계 전략

-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확대와 재정확충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누구로부터 얼마를 

징수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한 증세인가 라는 점.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최

근에 대대적인 조세개혁을 시도했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세제개혁에 대한 조세저항이 예

상될수록 증세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음. 증세의 당위적 필요성이 약할수록 조세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 

- 일례로 일본은 소비세 인상이라는 인기 없는 증세정책을 우여곡절 끝에 인기 있는 복지정

책과의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을 통해 달성. 일본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사회보

장제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프레이밍 전략을 

구사하였고, 이러한 전략이 당 안팎의 조세저항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기여(권순미, 2016). 

이와 같은 tax-welfare의 연계는 1990년대 스웨덴의 조세개혁이나 프랑스의 CSG(보편

적 사회기여세) 개혁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은민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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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해외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증세목적이 복지와 연계될수록 조세순응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조세개혁이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임. 어떤 국가의 국민이든 

증세에 비호의적인 것은 당연하며 특히 지금까지 세금이 복지로 체감되지 않았던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따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증세를 일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좌파와 중도정당들이 일방적으로 ‘과세의 정당’ 혹은 ‘지출의 정

당’으로 매도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함. “증세없는 복지확대”는 비현실적 수사에 불과

하며 정파성과 무관하게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복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증세과정에서 가장 고려해야할 집단이 중간집단임. 복지국가가 발전하고 보편복지가 

형성된 것도, 복지국가와 복지제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도 중간계급 때문임. 이들로부

터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증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기본소득제도는 이들을 수혜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제도에 대한 동의

와 지지를 구하는데 유리. 향후 복지확대와 증세전략을 시도할 때 중간층은 사회복지 확대

의 가장 큰 수혜자인 동시에, 동시에 추가적인 징세의 대상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은민수 외, 2013).

- 박근혜 정부가 형성해 놓은 복지재정의 ‘국채 대 지방채’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보

험료와 세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며, 연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만 하고, 기초연금, 누리과정, 무상교육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제도에서는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음. 

-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사업의 지출개혁은 다음단계에서 진행할 세금인상의 당위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탈루소득을 찾아내 과세하고 다양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작업도 절실함. 그러나 지출개혁과 비과세 감면 등에만 의존해서는 충분

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본격적인 증세가 불가피함.

- 선진 복지국가들의 소비세율 20-25%에 비하면 1973년 에 결정된 10% 부가세율에는 확

실히 인상의 여지가 많은 게 사실. 또한 소비세는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자동세입장치

(automatic revenue system)이자, 막대한 세입을 보장하는 비가시적 조세(invisible 

tax)로서 유용한 점이 많음.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역진적 성격을 갖는 소비세 

인상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며, 특히 한국처럼 복지체험이 결핍된 국가에

서 먼저 소비세 인상을 거론하기란 쉽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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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한국의 세입구조상 소득세 인상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누진적인 직접세 인상이 선

행되어야 증세의 정당성을 획득할 것임. 프랑스의 일반사회기여세(CSG)와 같이 누진적 직

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에 부가세제(surtax)형식으로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오로지 사회복지만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제시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얻을 확률이 높아질 

것. 이후에도 세입이 부족할시 그 불가피성을 들어 부가세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임.

- 서구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복지제도들은 사회보험에 기반해 있고 한국 역시 사회

보험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배열되어 있음. 그러나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자, 청

년실업자 등 불안정 노동계층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소득이

나 가입기간 의 부족으로 급여가 빈약한 수준임.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

동시장 내외의 불안정한 노동계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는 당분간 보험료 기반의 사회보험제도와 시민권과 세금에 기초한 기초연금, 기본소득제도 

등이 병행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히 배열해야 할 것.

- 특히 최근의 ‘알파고’ 신드롬에서 예견되듯이 디지털자본주의 도래에 따라 일자리가 점차 

사라질 것을 감안한다면, 노동을 조건으로 설계된 사회보험과 탈상품화는 현재 빠르게 진

행되는 고령화와 맞물리며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사회보험

료의 인상도 급하지만 증세는 더욱 시급한 이슈임. 앞에서 내놓은 기초연금과 기본소득제

가 막대한 재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조세불신과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전향적이고 정교한 조세정치(tax politics)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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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은 대안성장전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시론)

박태주 박사 (고용노동연수원)

제1장 문제의 제기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경제는 최근 들어 고착되는 저성장체제와 심화되는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배가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임금이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분배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한편 양극화를 완화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성장전략’, 예컨대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이나 공정성장론, 더불어 성장론(공정성장부분) 등도 초점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복지사회 등으로 조금씩 다르나 분배를 강조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

서는 공통적이다(이 글에서는 이런 진보적인 성장론을 뭉뚱그려 무색무취하게 ‘대안성장론’으

로 부른다). 

대안성장전략이 갖는 또 하나의 공통성은 그것을 추진하는 핵심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는 답이 궁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성장론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낡은 집에서 주인은 어디가고 객들만 집수리를 떠드는 격이다. 지금까지 대안성장론은 암묵적

으로 ‘개혁적인 정권’을 성장전략의 주체로 상정하여 왔다. 선거승리를 전제로 하는 ‘위로부터

의 개혁’인 셈이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밀고 올라오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은 권위주의의 다른 얼굴인 온정주의(박상훈, 2015)에 지나

지 않을 것이 아닌가.

대안성장론이 분배의 수단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제고와 임금소득의 형평성을 추구한다면 

노동조합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이런 일들은 노동조합의 고유한 활동영역에 속하는 탓이다. 복

지사회를 구축하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원이나 참여는 중요한 권력자원을 형성한다. 물

론 대안성장론이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량에만 기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노동조합을 

배제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한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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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성장-양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주체로서 노동조

합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곧바로 질문에 부딪힌다. “노동은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오늘날 노동조합은 낮은 조직률과 기업별 체제, 그리고 그것이 

강요하는 경제적 실리주의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은 소득격

차를 확대시키고 복지사회의 구축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노동조합이 비록 

우리 사회의 ‘천덕꾸러기’로 바뀌었다지만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릴 수야 없는 노릇, 노동

조합이 임금격차의 축소를 의미하는 연대임금정책에 나서고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나아가 노동을 복지사회 건설의 동맹군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이 글의 목

적이다. 

노동이 고용창출과 연대임금을 실현하는 것뿐 아니라 복지사회의 주력군이 될 수 있다면 이

는 노동중심의 사회통합적 성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의 역할 강화는 노조의 교섭력 강화

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 글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산별체제의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적 노사관계체제’의 구축을 제안한다. 여기서 산별체제

는 산별교섭체제와 더불어 거시 및 중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 그리고 기업차원의 경영참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별체제는 그 운동노선으로는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삼는 사회운동 노

조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 박태주, 2010)를 채택한다. 그렇다면 대안성장론은 고

용창출과 임금인상(연대임금), 그리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며 그 주체세력으로 노조를 비롯한 사

회적 연대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저성장-양극화체제에서 대안성장체제로

1. 저성장-양극화 체제의 고착

저성장체제와 양극화는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표제어다. 한국경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990년대의 8.3%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5.2%, 그리고 2010년 이후는 3% 전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이래 경제성장률은 5년 연속 IMF가 추정한 세계경제성장률 3.5%보다 떨어진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쪽박신

세라고 할 만큼 초라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장기침체의 늪으로 끌어넣는 핵심적인 요소는 수요의 부진이다. △ 성장둔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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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투자의 부진, △소득격차와 가계부채 등에 따른 소비의 부진, 그리고 △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출의 구조적 둔화가 그것이다. 그간 수출은 경제성장의 엔진이었다. 그러나 수

출주도성장은 대기업과 재벌편향적인 정책을 낳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부추김으로

써 사회통합을 저해했다. 재벌주도의 경제성장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 점에서 쭉

정이임이 드러났다. 수출주도형 성장은 수출경쟁력이란 이름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 임금에 대

한 억제를 고유하게 담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수출경쟁력이 절대적 가치로 등장하면서 노동

3권은 선반에 얹힌 정책에 불과했다. 나아가 그것은 밧줄에 매달린 쥐가 제 밧줄을 갉아먹듯이 

성장의 잠재력 자체를 갉아먹고 말았다. 

소비부진도 간과하긴 어렵다. 풍선이 터질듯 위태롭게 부풀어 오르는 가계부채가 소비부진

을 낳는다는 건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소비부진이 가계부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짚을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성장의 둔화는 임금인상률을 제한해 가계소

득 증가율을 낮춘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소비부진과 관련하여 우회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덫은 소득구조의 문제다. 전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데다 심각한 소득격차가 소비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임금격차의 완화와 복지사회의 실현이 과연 노동조합과 무관한 사항인가를 묻는

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양극화의 틈이 벌어지는 것이 세계화를 상징하는 ‘숙련편향

적 기술변화’의 탓만은 아니다.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정부의 정책과 노사 간의 힘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 시기는 대체로 노조 조직률 감소와 복지제도 재편

과 일치한다”. 이상헌의 지적(2014: 76)이다. 정치적 변화가 불평등의 중심에 자리한다는 것

이다(크루그먼, 2008).

임금격차의 확대도 마찬가지다. 낮은 최저임금이나 구멍 뚫린 비정규직 보호법은 정부정책

과 연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별체제에 따른 정규직･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이라는 

노동운동의 성격을 반영한다. 이런 임금격차는 다시 이전소득이나 소득재분배라는 복지의 

역할에 의해 시정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이른바 시장임금의 격차가 사회임금으로 인해 완

화될 기회가 생략된 셈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란 OECD에서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임금격차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GDP 대비 복지비용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낮은 노동소득분배율과 미비한 복지가 정치권력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운동과 무관할 

수 없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동력의 하나는 노동운동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보호도 비켜

가고 노조조차 제 역할을 못한다면 결국 이들의 저임금은 권력(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다. 

다음은 미국 서비스 종사자들의 저임금에 대한 로이스(2015)의 지적이다. 미국만 그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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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푸대접을 받는 이유는 무슨 경제학의 철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에게 더 나은 보수와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고 현행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

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 결성률이 미미하고 최저임금은 여전히 턱도 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로이스, 2015: 177). 

저성장-양극화 체제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변화를 강제한다. 우선 저성장체제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줄이는데다 지속되는 불황은 기업의 구조조정(인력감축)을 상시

화시킬 것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노동시장의 유연화)의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도 

노동의 희생을 통해 고성장체제의 유산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신자유주

의 세계화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쟁을 격화시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압력도 지

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노사관계에서 고용이 현안의제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임금이 갖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희석된다. 저성장체제에서 임금인상은 

과거의 기억으로 치부된다(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춘투 자체가 소멸되어 버

렸다). 동시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 압력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고임금 노동자의 임

금양보에 대한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고용불안과 임금하락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단체교섭의 의제도 바뀐다. 저성장 체제를 

맞아 단체교섭의 중심이 양적인 임금정책 위주에서 질적인 요구사항으로 옮겨간다. 질적인 요

구사항은 주로 노동시간과 고용안정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또한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한 ‘노동

생활의 인간화’ 역시 임금억제정책을 보완해 주는 프로젝트로서 노동조합에 의해 보다 적극적

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승협, 2008).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는 높아지겠지만 

노동조합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기업별 체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노출시키면서 동시에 생존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세계화가 ‘발 없는 자본’(footloose capital)과 ‘발 있는 노동’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면 저성장체제는 일자리의 부족과 유연화를 통해 노동의 협상력을 한층 

더 떨어뜨린다. 노동조합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스스로도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일자리 만들기만 해도 그렇다. 노동시장의 주요행위자인 노조의 동의나 참여 없는 일자리 정책

이 가능한가는 의문이다.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금이나 노동시간 이외에도 비

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의 확대,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정책은 노사관계 정책과 함께 모색

돼야 한다. 임금인상과는 달리 고용확대는 노사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정원호 

외, 2014). 그런데도 일자리 정책은 노사관계, 특히 노조를 배제한 채 정부정책의 관점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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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져 왔다. 행정적 시혜는 있었지만 노조를 주체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모자랐다. 성장중심주

의를 꿰뚫었던 ‘노동없는 민주주의’는 대안성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변화가 없었다. 

2. ‘노동 없는 민주주의’

분배를 중시하는 다양한 성장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 것도 노동조합의 역할을 자

리매김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주체로 설정하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수출주도 성장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반성장적인 노동시장

기구로서 탄압의 대상이 되어왔다면 ‘노동없는 민주주의’는 변한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철칙

이 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노동의 시민권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 그 나

라 민주주의의 내용과 질은 크게 달라진다“. 박상훈(2015)의 지적이다. 

민주주의란 실질적인 의미와 절차적인 의미 모두를 포괄한다. 경제성장의 과실로부터 소외

됐다는 측면 – 실질적 민주주의 혹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결여 – 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도 

소외됐다는 측면이 그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결여됐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과정은 물론 사

회적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결여를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일차적 과제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현재 최소한의 필요조건

만을 갖춘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키는데 있다. 달(Robert Dahl, 1998: 37)에 따르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정책을 결정화는 과정에 모든 사회성원이 그들의 선호와 이해관

계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동등하고 효과적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실질

적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지렛대가 된다(선학태, 2011: 108).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의미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로버트 

달이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세련되고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결여, 즉 정치적 참여의 불평등이 경제시장에서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다(선학태: 163). 

정치적 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노동은 배제되고 소외된 ‘주체’였

다. 노동을 대변하는 정당정치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재벌연합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모델은 종

소기업과 노동자의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발독재모델이었다. 노동배제의 성장전략이 극심한 

사회 불평등으로 나타났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실제로 신광영(2014)은 한국사회에서 불평

등의 심화와 빈곤의 확대는 노동운동의 흥망과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

다. 가령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1985~1995년까지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는 급속히 개선되었

다1). “1987년 민주화 이후 소득불평등 하락은 민주화의 산물이었다.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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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문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했고 이는 전체적으로 임금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

등의 약화를 가져왔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전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피용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득격차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소

득 분배율이 노동자의 힘에 달려있다면 현재 낮은 조직률과 기업별 체제하에서 노동조합을 통

해 불평등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

서 불평등 심화와 근로빈곤의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집단은 조직노동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에 의존한다. 정치적 민주화가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통

해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켰다는 것이 신교수의 주장이다2).

임금주도 성장론은 노동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노동을 주체로 세우는 

노력도 모자랐다.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자조노력을 높여내는 

일이다. 즉 노동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취급할 일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노동기

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대안성장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

안체제는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지켜 온 ‘노동배제의 정치’(politics of labor exclusion)가 

아니라 ‘노동포괄의 정치’(politics of labor inclusion)를 꿈꾼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글은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은 가능한가, 그리고 그 주체로서 노동조합을 세울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런 노력은 복지사회 구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서도 마찬가지다. 

Ⅲ.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은 가능한가

1.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의 특징

연대임금정책이란 자본과 노동 사이, 그리고 노동 사이의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것을 말

한다(Schulten, 2002). 이는 오늘날 유럽사회모델(European Social model)의 핵심요소로 

이해되고 있지만 스웨덴이 원형(prototype)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스웨덴의 연

대임금정책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하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는 

일이다. 임금이 개별기업의 경제상황이나 노사 간의 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

범위한 직무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사용자 교섭이라는 틀에서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이러한 사실은 정이환(2013: 284 이하)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정이환은 1987년 이후 학력별 직종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축소는 노동시장상황(고도성장에 따른 인력부족이나 경기 호황)과 노동운동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2) 흥미롭게도 같은 맥락의 주장은 미국의 소득분배 상황을 분석한 크루그먼(2008)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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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임금격차가 축소되어야 한다면 고임금 그룹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저임금 그룹의 

인상율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임금그룹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신중하면

서도 중앙으로 집중된 힘을 필요로 한다.

물론 우리는 스웨덴과 다르다. 먼저 스웨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엄격하

게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연대임금의 실현(임금격차의 

축소)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연대일자리 정책이 더해진다. 또한 이를 스웨덴처럼 노사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비정규직 보호정책, 그리고 원하청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이 그것이다. 노동시간의 단

축도 노사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입법을 통해 강제하는 데서 출발한다. 장시간 노동체제

가 대부분 노사담합의 산물인 상황에서 이를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다. 이런 정책적인 접근에 더해 노사의 자발적인 연대가 결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연대임금정책은 내용이나 방법에서 스웨덴과 구별된다. 노조의 연대노력 이상으로 정

부의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경우 임금격차가 크다는 사실과 더불어 노동조합이 기업별체제로 조

직되어 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기업별 조직체계는 기업이라는 닫힌 울타리에 갇혀 임금과 

복지, 고용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추구하지

만 그 수혜자는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많은 경우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조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기업별 노조체제가 이중노동시장과 친화력을 갖는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노조의 사회적인 발언권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조합주의에 매몰되게 

만들며 연대의 끈을 경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의 하나로서 산별노조체제를 형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난다(후술).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이 다사용자 교섭의 실현과 고임금 그룹의 반발을 억제함으로써 가능했

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체제가 산별체제라고 할 수 있다. 

연대라는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짚을 것은 이른바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싼 노동계의 논란이

다. 사회연대전략이란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개선에 도움

을 주자는 노력을 말한다. 이런 연대전략에 대해 양보의 대상은 정규직이 아니라 자본이며 아

래로부터의 투쟁을 포기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것은 “노동자들끼리 윗돌 빼서 아

랫돌 괴기”로의 후퇴이자 고소득 노동자의 양보를 ‘연대’로 포장한 계급타협전략이라는 것이다

(전지윤, 2008).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비판이 정부와 자본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조하

지만 투쟁의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 결

과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비판은 투쟁의 포기를 합리화하는 수단이자 외려 ‘가진 자’의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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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의를 옹호하는 논리로 바뀐다. 힘이 없는 상태에서 힘의 존재를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한다

는 건 사막을 달리면서 고속도로를 상정하는 거나 진배없다. 막무가내로 권력과 자본의 양보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의 힘 관계를 호도하는, ‘바지랑대로 하늘 찌르기’같은 허세에 지

나지 않는다. 

사회연대전략은 자본과 권력과의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연대를 구축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투쟁의 주체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라는 투쟁의 인프라를 확보

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연대전략을 계급형성전략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오건호, 

2008). 사회경제적인 양극화가 노동연대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 사회연대전략은 분절된 

노동세력을 잇는 가교가 된다. 오늘날 노동운동은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연대전략은 사회적 약자와 연대를 구축하여 자본 및 권력과 투쟁

하는 수단이며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를 동원하는 방안이다. 이 지점에서 스웨덴의 연대

임금정책은 “고수익부문(대기업)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하는 임금정책(신정완)이었음

을 되새길 수 있다. 

이 글에서 제도적인 접근, 예를 들어 원하청 임금격차의 완화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최저

임금의 인상 등은 다루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적인 접근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항들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논의가 축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의 동의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다. 대신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의 연대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격차의 완화, 그리고 복지동맹에서 노조의 역할 정립 등이 그것이다. 노동운동은 

조직적으로는 산별체제를 통해, 이념적으로는 사회운동 노조주의 혹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은 내부의 탐욕(경제주의 욕망)을 제어해 왔다. 산별체제는 기업별 체제를 극복함으로

써 노동운동의 연대를 복원시키려는 노력으로 봐도 좋다. 

2.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의 추진

연대임금정책의 핵심은 임금격차의 해소- 연대임금의 확보 –를 목적으로 삼는 것으로 상대

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의 임금을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이는 정책이다. 그런

데 연대임금정책이 갖는 가장 큰 내적 모순은 그것이 노동자 집단 간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임금(고숙련)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 

중앙교섭이 붕괴되고 연대임금정책이 약화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별기업차원에서 노조의 

양보는 일시적일 뿐더러 체계적이지도 않다. 당연히 그 양보의 폭이 크지도 않다. 이 글이 산별

체제, 구체적으로 산별임금체계를 모색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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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체제가 만병통치는 아니라하더라도 우리가 산별체제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별체제는 초기업별･산업별 접근을 통해 산별 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스템이다. 산별교섭이 임금격차를 완화한다는 연구결과는 고전적이라고 할만큼 차고 넘친다. 

OECD(2004)가 지적하듯이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소득불평등

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무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임금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가고 있다. 이게 전통적인 산별노조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다(이

주희, 2008). 

그간 산별논의가 갖는 한계의 하나는 연대임금론이 실종되면서 산별임금체계에 관한 논의ㅁ

마저 실종되고 말았다는 점이다(임금극대화론의 대표적인 상징은 임금인상요구안의 근거가 됐

던 생계비조사였다). 산별체계가 노동자 내부의 연대를 바탕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의 통일을 꾀

한다면 등장하는 중요한 의제는 산별임금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결정

되는 방식을 말한다. 임금체계는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이 논의를 미뤄왔던 숙제이기도 하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측의 공세에 대해 노동조합들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했

다. 연봉제가 폭넓게 도입되고 기본의 연공급 체계가 귀퉁이에서 무너져 나가는 와중에도 노동

조합은 애써 모른 체했다. 정년이 연장되던 때도, 대법원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장되던 

시기에도, 심지어 성과연봉제가 노사관계를 사실상 파탄시키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노조는 

임금체계문제를 자신의 의제로 삼지 않았다. 대안적인 임금체계가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그 

자체가 너무 뜨거운 감자였다. 

“기존의 연공제가 최선의 임금체계인가? 그리고 그것이 지속가능하다고 믿는가?”라는 질문

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 노조도 임금체계 개편을 외면하고 지나갈 일은 아니다. 임금체

계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압박도 간단치 않거니와 노조가 산별체계를 원한다면 산별에 조응하

는 임금체계는 필수에 속한다. 그러면 산별임금체계는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우선 정동관

(2015)의 글을 인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산별임금의 원칙은 임금의 극대화가 아니라 임금의 표준화다. 산업 내 표준적인 임금수준

을 달성하기 위한 임금조정방식으론 무엇이 있는가? … 영국 산별노조의 목적이 조합원들의 

임금을 산별 평균임금, 즉 시장임금에 맞추는 것이지 그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 위해

서 임금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자들 사이에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최소화하여 업

종 직종 혹은 지역노동시장에서 가급적 평등주의적 임금구조를 만들려는 임금표준화가 목적

인 것이다. 임금극대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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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체제에 조응하는 임금체계는 한 마디로 직무급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

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임금체계이기 때문이다. 직무급은 개별기업을 넘어 직무가치(성격)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격차 해소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직무가치는 사회적 

기구에서 초기업적으로 직무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해 이에 따라 산업별로 구체적인 임금수

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특정 업종이나 산업을 대상

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대안도 강구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산별교섭을 전제로 한다. 직무급

은 특정업종이나 산업을 대상으로 직무가치를 평가하여 정하되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분을 직

무급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직무가치의 논리와 임금모형의 개발은 절차와 내용이 매우 복잡

하고 불확실성이 높을 뿐 아니라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역할은 노사 공동발주로 제3의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직능급도 고려의 대상이다. 특히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

요하고 개인으로서는 고용의 안정성(employability)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숙련의 제고를 검토

할 수 있다. 직무급과 직능급을 배합하는 방안이다. 결국은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동배 외, 2005). 문제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이다. 

우선은 기존 연공급 체계를 유지하되 직무급(과 직능급) 요소를 도입하여 그 비중을 점차적

으로 높여가면서 연공급의 비중을 낮춰가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임금수준과 근속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방안이다. 임금체계의 개선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

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산별체제라고 하더라도 기업간 임금격차는 불가피하다면 이는 궁극

적으로 (집단)성과급을 통해 실현된다. 이 경우 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산정 지표의 개발

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노동조합으로서는 고정적 임금에 비해 변동급 성격의 

성과급은 임금의 불안정성이 강화되고 노동강도의 강화라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산별임금체계의 보완물이면서 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임금이라는 점에서 노

동조합도 성과를 반영하는 변동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김동배, 2005).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산별교섭

은 대표적인 참여수단이다. “근로자의 선호를 감안하지 않는 임금체계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

지 못하고 노사 간 불화만 야기하다가 조만간 무용화(de-couple) 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김동배 외, 2005: 170). 

연대임금정책을 규정짓는 또 다른 길은 사회적 임금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연대임금정책이 

기본적으로는 산별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지불능력이 현저히 다른 현실에서 지나친 임금평준화 

노력은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것은 자칫 대기업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산별임금체계의 구축에 나서더라도 사회적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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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사회적 임금이란 각종 연금과 실업급여, 건

강보험 서비스 등 개인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서비스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회적 대화가 제도적인 논의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대

화를 통해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일정 부분 자제하는 대신 사회적 임금을 인상하는 복지

와의 연계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임금이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의 완화는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연대정책이 갖는 또 하나의 영역은 

일자리 정책이다.

3. 일자리의 창출

일자리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삶의 전반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변수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그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늠자의 구실을 한다. 실업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일자리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대부분은 미시적인 정책수단 - 때로는 중복되거나 

모순되기도 한 – 의 조립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효과도 제한적이다. 가령 청년고용의무제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는 임금피크제의 그것과 중복된다. 또한 이런 정책은 그것이 갖는 시장교란

효과로 인해 단기적인 정책수단을 벗어나지 못한다. 

단기적인 고용정책(임금피크제, 청년의무고용제)을 제외한 주요한 고용정책으로서는 △노동

시간 단축, △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고용정책이 갖는 특징이랄까 공통성은 어느 것도 고용창출의 기반인 민간부문의 내수확대를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나무심기였다. 숲이 없었다.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

지만 나무들의 합이 숲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숲은 나무들과는 달리 고용의 하부구조

(infrastructure)를 제공한다. 개별적인 고용정책이 뻗어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거시

적인 고용정책이다. 숲은 이런 점에서 기초체력에 해당된다. 미시적인 정책수단에 머무르는 것

은 기초체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테크닉만 내세운 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자리 정책에서 숲 가꾸기의 핵심은 수요를 진작시키는 일이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상품이

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파생수요(derived demand)에 해당된다. 따라

서 일자리의 핵심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내수를 창출하는 바탕이 

소득이라면 거시적인 고용정책 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요(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일이다. 그것은 소득의 평준화(양극화의 해소)와 노동소득 분배율의 제고에 의존한다. 다른 하

나는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전자가 소득의 양극화를 줄여 복지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면 

노동시장에서 양극화를 해소(완화)하는 일은 그 자체가 복지사회 건설의 전제가 된다.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제3회 사회정책 비전과 의제 & 더불어민주당

36 |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 글의 관심은 연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포괄한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연대의 관점에서 바라봤

을 때 핵심은 노동시간의 단축과 비정규직과의 연대다. 노동시간 단축은 그것이 장시간 노동체

제의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이지만 총액임금(시간외 근무나 야근･특

근 수당 포함)의 삭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노사 간의 합의(노동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노동이 해결의 주체로 나서려면 노동조합을 통하는 방법 외엔 없다. 이 

경우에도 정규직 노조의 연대가 쟁점으로 나타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임금을 양보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

다. 불경기의 경우가 그렇다. 문제는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노조가 임금을 양보할 태세가 

갖춰져 있는가라는 점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정규노동시간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시

간외 근무나 야근･특근의 축소, 연월차 휴가의 소진에 따른 임금총액의 감소를 노동자들이 수

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이때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그럼, 나의 임금은 어떻게 하

나?”다. 임금의 극대화를 지향하면서 임금격차의 축소나 고용의 확대,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은 없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일차적으로 입법적인 조치에서 출발

한다. 이것이 촉발제가 되어 산별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큰 틀이 마련되고 이어 기업별차원

에서 세부적인 노동시간 단축방안이 마무리된다. 

1995년 10월 30일 독일금속노조(IG Metall) 위원장 클라우스 쯔비켈(Klaus Zwickel)은 새

로운 사회적 협의방식인 “고용과 산업입지안정을 위한 연대(Bündnis für Arbeit und zur 

Standortsicherung)”를 제안한다. 쯔비켈은 고실업과 경기침체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

임을 다하기 위해서 물가상승분만을 고려한 임금인상율을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선

언한다. 그 반대급부로 독일금속노조는 정부와 사용자단체에 향후 3년간 10만 개의 일자리창

출, 1만 명의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연립정부가 추진중인 사회보장축소방안의 폐기 등을 요구

한다. 이 제안에 정부와 사용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1998년 적녹연정이 성립되면서 ‘일자리, 직업훈련과 경쟁력을 위한 연대’로 발전한다. 그 합의

사항의 하나가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분배,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이에 기반한 노동시간의 

단축이었다(이상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른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일자리 질의 개선이다. 노동시장에서 일자

리의 양(실업률)과 일자리의 질은 나선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오늘날 일자리의 문제는 상당부

분 일자리의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자리의 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쁜 질의 일자리가 

일자리의 연속성을 낮추고 반복실업을 일상화시킨다. 실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일자리의 개수가 아니라 임금의 수준이라는 건 라이시(2011)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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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했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인

가도 물어봐야 한다. 특히 청년의 경우에 그러하다.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에다 낮은 소득도 문

제지만 끊임없이 옮겨 다니다보니 직업의 정체성마저 흐려지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스탠딩

(2014)은 이들을 끊임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측면에서 도시유목민으로 부르거나 불확실해서 위

험한 계급이라며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부른다. 말이 좋아 도시유목민이지 그 사람의 

실상은 낭만적이지도 목가적이지도 않다.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민

(working poor)으로 나타나거나 이른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하는 계층이다.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회색지대의 사람들이자 

청년기라는 다리(bridge)를 건너다가 어쩌면 떨어져버린 사람들이 그들이다. 

고용의 양은 고용의 질과 분리될 수 없다. 그렇다면 가령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해법이 법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체교섭을 통하는 일일까. 이주희(2012)가 ‘젊은 날의 패기’

에서 나왔다며 전하는 말이다. 

정부의 감시능력의 한계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의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더불어 단순히 법을 일률적으로 강

제하는 것보다는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작업장 현실에 맞는 유연한 조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

는 것이 더 바람직할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이주희, 2012).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법의 영역은 기본 틀의 설정에 한정짓고 실질

적인 이행은 노조의 자조노력에 기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이 단체교섭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노조의 조직률을 높여야 하고 단체교섭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결국 이를 위해서도 

다시 법에 의존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적으로나 전산업에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 조

항이란 우리 법에는 아예 없다. 법에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조항이며 

그 외에는 지역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을 연대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주요한 관심사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지원과 연대다. 이러한 

사항은 공통적으로 노동자의 자조노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노조조직 체계의 문제를 제기한

다. 산별체제의 문제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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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산별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노조가 대안성장론의 아래쪽 엔진이라면 이는 노조의 강화와 변화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노조 조직체계의 강화와 연대의식의 제고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사회적 대화 - 산별교섭 – 경영참가를 축으로 하는 연대형 노사관계 모형을 제시

한다. 연대형 노사관계의 이념적 기반은 노조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회의 발전에 복무하는 

사회운동 노조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에 둔다.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그대로 둔 채 

노동운동의 도덕적 반성을 요구한다면 메아리도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법제도의 변화를 통

해,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별 체제와 그 속에 담긴 경제적 실리주

의를 벗어나야 한다. 노조의 자발적인 노력은 연대라는 추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자리를 지키고 나의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에 해당된다(조성

재, 2014). 

1. 산별체제란

산별체제란 산별교섭체제뿐 아니라 산별의 조직･운영체제를 포함한다. 산별의 운영

(organization)과 구조(structure)는 밀접하게 작용하며 교섭구조도 마찬가지다. 한 걸음 나아

가 산업･업종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나 기업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영참가도 산별체제를 

전제로 한다면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산별체제에 포함된다. 

산별체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산별체제를 교섭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간 산별체제에 대한 논의는 ‘산별체제=산별교섭체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산별교섭의 

실현이 산별체제의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산별체제를 교섭이라는 관점으로 좁

혀버리면 자칫 경제주의(economism)에 갇힐 수 있다. 교섭이란 기본적으로 노사간 경제적 이

해다툼을 다루는 영역이다. 그간 산별의 건설과정에서 “어떤 산별인가?(조직체계), ”어떻게 건

설할 것인가?“(이행경로), 나아가 산별교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교섭구조)에 집중하다보니 

“무엇을 위한 산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소홀한 감이 있었다.

산별체제를 구축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산별 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우리

가 산별노조를 건설한 이유는 조합원들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전체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

기 위해서다”(노동전문가33인, 2013: 31). 이 경우 분명한 것은 더 많은 임금, 더 나은 근로조

건을 겨냥해 산별노조를 건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산별정신의 원형은 기업의 경계를 넘어

선 연대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교섭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평준화로 나타난다. 사회적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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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안으로서 산별체제가 의미를 갖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연대(solidarity)란 공통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의 양보(희생)를 전제로 다른 조직과 자원을 공유하는 것

을 말한다. 이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empathy), △ 가진 자의 희생(양보, sacrifice), 

그리고 △다른 조직 사이의 동맹(coalition)으로 이뤄진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연대는 ‘연대임금’으로 상징되는 연대의 내부화로 구체화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세 가지 

요소를 갖는다. △임금격차의 축소와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노동의 질의 개선의 그것이다. 

산별체제는 단체교섭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베이스캠프가 된다. 이를 통해 노조는 

교섭과 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사회 속에서 시민권을 획득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

는 노동조합 조직과 이념의 새 틀을 제안한다. 먼저 조직으로서는 전국 및 중위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기업차원에서의 경영참가를 하나의 축으로 엮는 작업이 가능하다. 조

직은 이념이라는 깃발을 요구한다. 그 이념으로서 이 글은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제시한다.

산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주체적인 노력은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조항으로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개선(행정관청의 설

립신고 반려제도 폐지),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확대 및 정치활동보장(공무원 및 교원

노조법의 폐지). △ 공익사업장으로서의 필수서비스에 대한 최소 서비스유지 의무 부여 등이다. 

이외에도 노조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조직률의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서 ILO 기

본조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협약)의 비준이 시급한 실정이다. 결국 문제는 산별체제의 구축인 

셈이다. 

2. 산별체제의 제도적 구조

(1) 사회적 대화 

산별체제가 갖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그것이 사회적 대화의 전진기지가 된다는 점이다. 사

회적 대화는 산별체제를 전제로 한다. 의사결정의 대표성과 함께 합의된 의사의 순응

(compliance)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산별체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를 형

성하는 동력 역시 산별체제에서 끌어내기가 용이하다. 노조가 사회적 대화에 주력하는 것은 

그것이 대정부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이자 사회적 실천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는 산업정책이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정부가 맘먹고 성사시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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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조차 파기되고 말았다. 정부가 의제와 일정을 독점하고 노조의 팔을 

비틀어 합의를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사회적 대화는 설 땅을 찾지 못한다. 사회적 대화의 주된 

설계자(principal architect)로서 정부가 노동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탓이다. 그런

데 노사정위원회가 식물기구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중위차원(meso level)의 사회적 대화(특정 

지역･업종이나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적이나마 중위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중앙수준의 사회적 대

화에 집중하면서 중범위(산업업종별, 지역별) 수준의 사회적 대화는 간과되어 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글로벌 시장의 압력 하에서 사회적 합의제는 분권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건 

선학태(2011) 교수의 지적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이 국회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타결되

었다는 점이나 최근 지역이나 업종차원의 사회적 대화체제가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 일자리 창

출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에 힘입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라

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왔다(어기구 외, 2014). 그러나 업종별 협의회는 제도적 뒷받침(법적 근

거)조차 받지 못했다. 산별제도의 발전이 뒤떨어진 탓도 크다. 산별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우선 

산하단체에 대한 통제력과 대표성을 가진 노사(이해관계자)의 조직된 힘(산별노조 및 산별 사

용자협의회)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산별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산별차원의 교섭을 보완하는 제도

이다. 그런데 산별교섭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별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어렵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게 필요한 건 동맹(coalition) 전략이다. 혼자만의 힘으

로 사회변혁 세력으로 자리잡기란 어렵다. “사회적 실천은 내포를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외연을 확대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얼마 전 별세하신 신영복 선생의 말이다(한겨레 

2016.1.23. 오승훈 기자).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노조가 바뀌어야 한다. 첫째는 노

선의 변화다. 실리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운동 노조주의(또는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를 껴안아야 

한다. 그것이 개량주의라고 비판을 받더라도 “떨쳐내지 못한 우리 안의 근본주의”(문재인)를 

해소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변혁은 사상투쟁에서 시작되

어야 합니다”. 역시 신영복 선생의 말이다(한겨레, 2016.1.23. 이진순 대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기 위해서라도 산별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주장이다.

(2) 산별교섭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서 전형은 이제 기업별체제가 아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의 상당부분이 이미 초기업별 노조로 이행한 탓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사관계가 기업별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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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노조의 핵심활동인 단체교섭이 여전히 기업차원에서 이뤄지

기 때문이다. 노조조직의 중앙집중화라는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산별체제와 기업별 체제의 사

이에 산별연맹이 존재한다. 그러나 산별연맹은 기업별 체제의 일환이지 산별노조의 대체물은 

아니다. 산별체제가 사회적 대화와 경영참가를 포함하지만 그 기반은 산별교섭체제다. 

문제는 산별교섭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구축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산별교섭체제는 다

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산업의 특징이나 정부의 태도 등 외부적인 환경이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용자나 노조의 교섭구조에 대한 선호도나 선택에 의해 좌우

된다. “만약 산별교섭이 노사 어느 한쪽에서만 이익이 되었다면 노사의 역관계가 바뀌는 계기

를 맞아 재생산되고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배규식(2008)의 지적이다. 

산별교섭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다. 우선 그것은 기업별 교섭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인

다. 눈치보기 교섭도 그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는 집중화된 교섭을 통하여 공공재적인 혜택을 

얻는다. 하나는 임금률과 작업규칙의 표준화다. 특히 임금을 경쟁요소에서 제외함으로써 제품

의 품질에 기반으로 하여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두 번째는 작업장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작업장을 중립화시킨다. 마지막으

로는 산업평화효과다. 산별교섭이 이뤄진다는 것은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를 기업 외부로 

옮김으로써 기업내부를 타협과 협력의 장(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섭과 관련

해서는 ‘산별중심의 조정된 분권화’에 바탕으로 이중교섭의 방지, 현장파업권의 제한은 물론 

평화조항의 도입이나 상급단체에 의한 노사분쟁의 조정 등이 산업평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독일 금속산업에서는 대기업들이 산별교섭체제의 유지를 바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별교섭체제가 이런 장점들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박태주, 2009). 

산별교섭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섭체제의 분권화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산별교섭체제는 1980년대 이래 사용자의 유연성 압력에 직면하

여 조직적인 분권화의 과정을 밟아왔다. 그 핵심은 기업차원의 경쟁전략이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기업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협약의 유연화(분권화)도 그 

일환이다. 교섭의 상대방이 인정할 경우 협약의 준수의무를 면제해주거나(hardship clauses) 

협약의 준수여부를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개방조항(open clauses)을 두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는 기업차원에서 교섭할 수 있는 범위(parameters)를 설정해 주거나 기준만 설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은 기업차원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산별교섭체제는 분권화와 유연화를 통

해 살아남았다. 이를 Vissor는 산별협약은 그것을 규정하는 특징들의 대부분을 부정함으로써 

비로소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강화된 시장경쟁은 단체교섭의 분권화와 조정의 필요성을 낳는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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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구조는 ‘조정된 교섭 구조’(coordinated bargaining arrangement)다3). 시슨 등(Sisson 

et al., 2002)은 ‘조정된 교섭’을 “분리된 교섭에서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정의한다. 즉 중앙으로 집중된 하나의 교섭단위를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섭단위를 허용하

면서도 중앙의 조정에 의해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한 

지붕 다가족’의 형태를 띠나 협약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패턴 교섭의 형태

가 나타나기도 한다. 교섭단위를 일률적으로 중앙으로 설정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다루고 

협약의 경직적인 이행을 강제하기보다는 일종의 분권화를 수용하되 분권화의 과정과 내용을 

중앙에서 통제(조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조정된 분권화를 고려하는 주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기업별 교섭의 전통이 강한 경로의존

성(path-dependency)으로 남아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다른 한편 기업별 교섭은 기업별 

조직의 활력을 보장하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Fairbrother). 따라서 기업별 교섭을 ‘적대

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보완하는 교섭단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별교섭체제와 관련하여 남는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 

때 핵심적인 논란의 대상은 산별교섭의 법제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조항의 도입여부다. 먼저 

산별교섭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은 사립학교의 연합교섭을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주목한

다. 노조가 다수의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오늘날 노동운동이 낳는 부작용의 상당부문이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노동운동이 자체적으로 산별체제로 이행할 전망이 흐리다면,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노동운동을 제 위치에 놓는 것도 사회적인 역할에 속할 것이다. 산별교섭을 법

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사립학교에서 단체교섭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 법리논쟁을 떠나 그것이 왜 그리 됐는지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교섭방식은 법률보다 관행의 문제로 정착됐다(노동전문가 33

인, 2013).

산별교섭의 법제화보다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교섭구조의 중앙집중화를 통해 조직부문의 임금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심각한 임금격차에다 기존 노조의 반

발을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노동조합의 임금평준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부문 

임금소득의 평등화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즉 ‘협약적용률’의 제고방안 등 제도적 장치

3) 이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다. ‘중앙집중적으로 조정된 분권화’(centrally coordinated 

decentralization, Ferner and Hyman, 1992), ‘조직된 분권화’(organized decentralization, 

Traxler, 1995)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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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신원철, 2005).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조항은 사업장 단위와 지역단위에 한정됨으로써 적용범위가 협소할 뿐 아니라 그 요건이 지나

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은 산별교섭의 법제화

에 비해 법적 논란이 적을 뿐 아니라 유럽의 각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단체교섭의 촉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의 하나로 ILO는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에 관한 협약, 1949년)과 

제154호 협약(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 1951년) 이외에도 제91호 권고(단체교섭 촉진에 관

한 권고)를 통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조항은 노조

조직률이 낮고 그마나 기업별 체제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을 평준화시키

는 과정이자 산별교섭을 촉진하는 유인이 된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역시 단체교섭의 중앙집

중화라는 의미를 갖는다(Traxler, 2013).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산별협약의 효력확장조항의 신설이나 지역단

위효력확장 조항의 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부터 산별교섭(집단교섭)을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이 변화되지 않으면 노동법의 개정이나 노동정책의 변화는 오히려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실

현하는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노조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법과 제도의 변화도 어렵다. 

3. 공동결정제도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제도화된 갈등해결의 장’으로서 단체교섭이 갖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단체교섭은 교섭의 대상이 제한적이며 그것도 일 년에 한번, 그것도 특정주제를 대상으로 함으

로써 일상적인 경영참여가 불가능하다. 특히 단체교섭이 쟁의행위를 배경으로 노사 간의 이해

대립사항을 교섭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노사 간 이해공통사항을 다루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대립과 투쟁에 바탕으로 삼는 단체교섭제도만으로 노사관계의 제반문제 – 특히 생산성 

향상, 근로자 후생복지, 인사사항, 경제적인 사항 등 - 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단체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각종의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

으로 경영참가제도를 발전시켜왔다(김교숙, 2011). 

기업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영참가(공동결정제도)는 산별체제로 인해 공동화된 기업차원의 노

조조직과 활동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가령 독일의 사업장협의회(works council)는 

한편으로는 산별협약의 이행을 감시하거나 기업협정을 체결하는 일을 담당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단이 된다. 이런 점에서 공동결정제도는 산별체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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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다. 단체교섭이 기업의 바깥으로 빠져나감으로써 비로소 경영참가가 제 발로 선다. 기업차

원에서 공동결정제도는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완성된다. 사업장협의회가 일상적인 차원에서 

경영에 참가하는 방안이라면 근로자이사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경영에 참가하는 방안이다(배

규식 외, 2015 참고). 

공동결정제도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공장 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공

장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켈리, 2013). 이 경우 민주주의란 기업의 의사결

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들은 경영

참여를 통해 비로소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Dahl, 1985). 정치적 약자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 민주주의이듯이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그 독점을 막는 것이 경제적 민주주의다. 

경제민주주의는 이해당사자 모델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노동자는 핵심적인 내부 이해당

사자에 해당된다.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은 기업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물

론 지배까지 받는다. 가령 소비자는 영향을 받지만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핵심적

인 이해당사자로서 노동자들이 갖는 권한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그들이 걸머질 수밖에 없는 

책임에 따른 권한을 따져볼 때다. 이처럼 공동결정제도는 노조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는 도구

라기보다는 기업의 지배기구에 참여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경제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외부적으

로는 이해관계자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회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는 일이

라고 할 수 있다(Dawkins, 2010). 

공동결정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공동결정제

도를 도입하려는 서울시의 실험이다. 서울시는 2016년 10월, 30인 이상 공공기관에 노동조합

의 결성과 무관하게 근로자 이사(비상임이사) 1~2명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조례

가 입법 예고되어 있으며 조례가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정관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이사

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노사협의회를 강화하여 일상적인 차원에서 노동자의 경영참

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법제도적인 

제약에 의해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근로자이사

의 노동조합 탈퇴나 종업원으로부터 선출된 후보가 공모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법제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연대적 노사관계 모형은 사회적 대화 – 산별교섭 – 경영참가를 축으로 하는 노사

관계다. 노조가 언제까지 기업의 틀에 갇혀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인가? 저성장시대에 그것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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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노동조합은 복지동맹의 주력군이 될 수 있는가?

복지문제의 해결에서 ‘저성장-양극화’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저성장, 구조조정의 

시기에 복지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성장과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메커니즘”(김영순, 2011)을 형

성하는 고리가 된다. 노동시장에서 고용률의 제고와 시장소득의 평등성(연대전략)도 한편으로

는 격차의 축소와 내수의 증대로 이어지지만(저성장-양극화)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로 이행

하는 징검다리가 된다. 1차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분배 없이 재분배정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으

로 복지국가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과 

격차 축소는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근로빈곤 없애기는 복

지국가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복지지출을 줄이는 길이자 

세원을 늘려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길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노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복지

사회의 구축과 관련하여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체제에 갇혀 조합원의 임금에 주력할 뿐 아니라 국가복지보다는 기업

복지를 선호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대기업 중심 기업별 노동운동은 안정된 고용관계와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과 기업복

지 중심의 복지국가 형성에 일조하였으나 이를 넘어서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는 원동력이 될 수 없다. 한국의 기업별 노동운동은 공공복지의 공공재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집합행동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양재진, 2009). 

노동운동이 복지개혁이라는 역할을 자임하고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 역할은 

시민운동단체에게 맡겨질 것이라는 협박(?)도 들린다(김영순, 2011). 노동과 복지의 조화 내지 

화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양재진은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노동운동의 중앙집권

화는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노조의 힘(노동자계급의 권력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노조는 낮은 조직률과 조직의 분산성, 그

리고 노동계급 정당의 부재에서 드러나듯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노조의 선호라는 관점에

서 조합원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연대임금정책은 실종되고 공공복지에 대해서

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노조가 복지국가의 주축이나 동맹세력이 되기

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선호는 제도적･상황적 조건에 따라 달리 표출된다. 노동자계급의 

선호가 단일한 것도, 상황적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변인 것도 아니다. 노동의 권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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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조직률과 중앙집중성, 진보정당의 의석수로

만 좁게 해석할 일도 아니다(김영순, 2011). 노동은 선거에서의 동원이나 연대전략도 권력자원

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들이 노동자 의식을 정태적

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노조가 산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은 산별의식(연대)을 구축하는 과정

이다. 기업별로 고착된 의식으로 산별체계를 낳을 수 없다면 산별체제는 거기에 걸맞는 노동자 

의식의 발전을 요구한다.

노동자들에게 복지가 반드시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다. 실업급여의 개선과 실업부조(구직급

여)제도의 도입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은 고용불

안과 노인빈곤의 시대를 살아남는 마지막 보호처에 해당된다. 더욱이 이러한 주장들은 노동을 

복지 문제에 있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많은 

노동자들이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별노조(산별노조 등)로 조직구조를 옮겨가고 있으며 비정규

직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지향도 늘어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를 예를 들면 ‘돈 보다는 생명을’이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를 구축하여 의료공공성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과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운동, 영

리병원 반대 및 공공의료 확충, 인력확충 및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최근

에는 메르스 사태 대응뿐 아니라 진주의료원 폐업철회투쟁이나 보건인력의료지원법의 제정 등

에 나서고 있다(이주호, 2016).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실현 연석회

의’, ‘건강연대’(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

나로’ 등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Ⅵ. 맺음말: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

이 글은 대안성장론의 주체의 하나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했다. 노동자들 내부의 연대

형성이 일자리의 창출은 물론 비정규직 문제 등 임금격차의 해소, 나아가 복지국가 발전 과정

에서 관건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주체로 나선다면 그것은 산별

체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 경우 산별체제는 전국 또는 중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

와 산별교섭체계, 그리고 기업차원에서의 경영참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개념에는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촉매요소가 빠져있다. 정치가 그것이다. 복지국가의 건설도, 법을 통한 

노동권의 신장도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정치제도가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만

큼 성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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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불평등의 사회라고 한다면 그 불평등의 중심에는 정치가 있다. 불평등의 중심에 

정치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열쇠도 정치에 있다. 다시 말해 기술의 발달이나 세계화가 아니

라 제도와 사회규범 변화가 소득불균형을 확대시켰다는 주장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따라서 "경제제도를 민주화하는 과정의 첫걸음은 경제적인 결정이라고 말해

지는 정책결정의 대부분이 실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

이다“(러미스, 2011: 145). 

정치적･경제적 변화의 시기를 보면 경제가 아닌 정치가 변화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크루

그먼, 2008).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은 정부정책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동시에 노동조합이 우

리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 자리를 잡을 때 정치개혁도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가 

아래로부터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면 그 실현을 위해서도 그것은 생

활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아래로부터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 정당정치 그 자체가 “민주

적 방식으로 전환된 계급투쟁”의 성격을 갖는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해는 물론 사회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지점이

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통한 사회의 변화, 나아가 정치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한국의 노동자의식이 모호하거나 이중적이며 또한 복합적인 것은 급진적인 사회 정치

의식을 가지게 만든 권위주의 정권이 자행한 노동탄압의 경험과 노동자 계급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끼친 기업별 노조주의의 경험이 공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주희, 2012: 134). 노동자들의 발언은 경제적 조합주의의 테두리와 기업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기업복지를 선호하는 노동자일수록 연대감이나 파업참여의사가 뒤떨어진다. 이주희

(2012)의 결론은 비관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이미 상당히 이질화되어 이들 사이에서 정책적 연대를 모

색하기가 어려워 보일 뿐더러 비정규직에게서 정규직과의 차별과 격차를 바로 잡으려는 정

치적 의지를 찾기도 힘들었다. 정치적인 진보의식이나 노동조합 활동이 사회의 변화에 기여

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지지 없이 가능하지 않다. 추진력도 지속가능성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안성장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도 개혁적

인 정권의 성립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의 참여와 지지는 결정적이다. 오늘날 노동운동

이 연대의 상실로 특징지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은 노동운동을 동태적으로 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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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경제주의에 갇힌 노동운동도, 복지와 갈등하는 노동운동도, 

그리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보수화된 정치의식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 

바탕으로서 이 글은 산별체제의 구축을 제안했다. 물론 산별체제의 구축이 용이하다거나 산별

체제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산별체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

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은 산별체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산별체제의 구축은 가능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로 거시차원의 노사정위원회가 비틀거리지만 중위차원의 사회적 대화

로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광범위하게 결성되고 있다(어기

구 외, 2014). 보건의료노사를 중심으로는 업종협의회 구성이 논의되어 오기도 했다. 산별교섭

체제는 제한적이나마 보건의료산업, 금속산업, 금융산업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의 ‘의

료공공성 투쟁’이 노동과 복지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비정규직 조직화

에 나선 공공운수노조의 움직임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2016년 현재 비정규직은 6만명으로 

전체조합원 16만 8천명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공무직이나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지자체 업무직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들어 노동조합의 연대노력도 가시

화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나 기아차지부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하청업체 사이

의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한겨레신문, 2016.4.4.). 

산별체제는 기업의 벽을 넘어 산업차원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시스템이다. 조직대상이라

는 측면에서 물리적 공간의 확대는 방법의 확대는 물론 이념지형의 확대를 가져온다. 즉 노조

로서는 작업장 이슈만이 아니라 공장의 담을 넘어 사회적 이슈를 포괄할 수 있게 만든다. 이는 

나아가 그 실현수단으로 산별교섭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과 연대를 가능하게 만들어 

권력자원의 확대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치세력화의 매개지점(김상곤, 2002)

이 되기도 한다.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에서도 노동조합이 정당에 참여하는 당파적(partisan) 

참여모형과 미국에서 보이는 비당파적(non-partisan) 압력단체 모형이 있다. 전자가 민주노총

이 추구해왔던 모형이라면 후자는 한국노총 방식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치모형이 이 글이 말하

는 정당을 포함한 사회적 연대의 구축과 배치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조가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질문, 핵심적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

지 못했을 때 노조는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노조가 

경제적 이해조차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은 대안성장전략으로서 노조의 강

화 – 산별체제의 형성 - 를 통한 연대임금의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연대임금, 연대일자

리, 그리고 복지동맹의 형성을 포함한다. 노조의 활성화는 노사관계의 재편을 내용으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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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단으로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그리고 경영참가(공동결정제도)를 제시했

다. 이를 통해 노조가 노동자(서민)의 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함으로써 성장과 아울러 일자

리 만들기로 연결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전체과정을 규율하고 노

조의 지향을 규정짓는 깃발의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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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보장제도 합리화와 발전을 위한 의제와 전략

양재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

Ⅰ. 서론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기초보장 중심에서 사회보험의 확충으로 발전 되어오다가 사

회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 복지프로그램 가지수는 많으나, 실수급율이 낮고 급여는 대부분 최저보장에 머물러 있어, 

프로그램이 목표로하는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함. 

○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제도화를 목

표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하며,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을 지향”(민주당 강령.정책, 2013.5.4.) 하기 위해서는 소득비례성 회복을 통한 

소득보장의 강화와 경제-복지 선순환 구조형성을 목표로,

    -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기초연금의 개편,

    - 부모보험의 도입과 공보육체제의 개편, 

    - 그리고 각각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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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복지국가의 진단과 개혁 방향

1. 한국 사회보장의 실태 진단

<그림 1> 한국 복지국가의 급여관대성과 프로그램 발달 국제 비교

자료: 급여의 관대성(benefit generosity): CWED (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s dataset/ version 2014-03), 사회서비스와 적

극적노동시장(ALMPs)는 OECD SOCX for social expenditure data (http://www.oecd.org/statistics, Accessed on January 

15, 2015). 

○ 한국은 소득보장 급여의 관대성과 사회서비스와 적극적노동시장의 발달 정도가 비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소득보장제도의 급여 관대성은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가와 가장 유사

한 수준을 보임. 

    - 사회서비스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지출의 경우는, 자유주의 국가와 그리스, 이태리, 포

르투갈 등 남부유럽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으면서, 급여 상한 등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평균소득 이상의 

중산층의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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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소득보장의 경우, 국민연금의 실 급여는 매우 낮음. 이는 낮은 보험료율, 낮은 보험료부

과소득상한 (월 408만원), 짧은 가입기간 등에 기인함. 

    - 그나마 저부담-고급여체제여서 초기 가입자들에게는 기여액보다 높은 급여가 보장되나, 

절대적인 급여수준은 여전히 낮음. 

    - 평균소득 이상을 버는 중산층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내재된 소득재분배 기능과 낮은 보험료

부과소득상한으로 인해 실제 소득대체율은 크게 떨어짐. 

       ∙ 권문일(2015)에 의하면, 가입자 평균소득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이 개인의 생애평균 기준 소득월액이라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

대체율은 약 31%.

       ∙ 평균소득 이상의 중산층의 경우 40년 가입해도 소득대체율은 20%대로 예상. 

<표 1> 소득수준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주: 연금 소득대체율은 세전소득(Gross income) 기준으로, 세전생애소득에서 생애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의무가입의 사적연금 

(Mandatory private pension)포함. 

자료: OECD, 2016. Pensions at a Glance 2015. p.139. 

○ 퇴직(연)금이 사실상 강제화 되어 있고, 국민연금의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하나, 

    - 종신형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 개인의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대한 보험기능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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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기능이 기대되는 데, 이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

어, 실제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 게다가 현재 퇴직연금의 급여지출의 94%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취약함.

○ 실업보상의 경우, 가입기간동안 기본급 평균의 50%만을 받을 수 있고, 기간도 10년 가입

해야 최대 210일에서 240일(50세 이상의 경우)동안 수급가능함. 

    - 1일 최대 지급액이 4만3천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최저임

금 수준인 129만원에 불과함. 

       ∙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1일 44,640원)

    - 4인 가족 중산층 가장이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실업

급여액이 129만원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4인가구 최

저생계비(1,668,329원)나 이들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생계급여, 1,349,428원)보다

도 낮음.

○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 불과하고, 월 상한액이 100만원에 묶여 있음. 

    - 2013년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산업 평균 임금이 294만원인 상황에서, 

    - 최고 급여액 100만원은 중산층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으

로서 미흡. 

○ 사회서비스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 신사회위험에 대비하는 프로그램도 아직 충분히 발

달되어 있지 못함. 

    - 최근 공보육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교사1인당 유아수가 17.1명에 달하

고 (OECD 평균은 14.4명), 3세 이상의 경우 법정 교사 1인당 유아수가 20명에 이르는 문

제를 안고 있음. 

    -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s)의 경우도, 2010년 현재 GDP대비 0.3% 지출 수준으로 절대 

규모가 작고 (OECD평균은 0.6%), ALMPs의 핵심인 훈련이나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아닌 대부분 (저급의) 공공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에 치중하고 있음. 



 

한국 사회보장제도 합리화와 발전을 위한 의제와 전략

| 89

<표 2>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분야별 지출 비중 국제비교

자료: 박동현 (2015: 30)

○ 전통적 복지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함. 

    - 이태리 스페인 등 남부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 비교적 최근 도입된 장기요양보험과 무상보육으로 인해 향후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넓고 급여의 관대성이 낮은 결과, 빈곤율(특히 노인 

빈곤율)이 높고, 사회서비스의 저발달로 낮은 여성고용율과 저출산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 게다가 국민연금이 성숙해도 사각지대의 축소나 빈곤율 저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 공보육이 급속히 확대되어도 일.가정 양립효과가 크지 않음 (그림 2) 

<그림 2> 3세미만 보육시설 이용률과 모(母) 취업률

주: 한국은 2010년, 기타 국가는 2005년 자료임. 

자료: 국회예산처. 2012.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평가 (사업평가 12-4, 통권 242호) p. 31의 그림에 한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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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저성장 기조 하 사회보장과 재원조달의 합리화의 방향

○ 앞서 살펴본 대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저소득층은 물론 대다수 

중산층에게 까지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급여인상과 

수혜대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그림 3> 주요국의 정부부채 추이, 1950-2000

GDP대비 % 

주: Average는 G7 국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캐나다)의 평균. 

자료: Carlo Cottarelli, 2011. “Challenges of Budegetary and Financial Crisis in Europ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세미나 발표문 (2011. 11.8) 

○ 그러나, 한국복지국가는 서구복지국가와 달리 복지가 제대로 성장해 보기도 전에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였기에,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크게 어려운 상황임. 

    - 우리의 경우,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이후 복지가 크게 성장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저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후 정부부채가 쌓여 나가고 있음(그림 3 참조). 

    - 이는 서구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처한 상황과 비슷함. 서구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50년

대와 60년대를 거처 1970년대 중반까지 복지확대를 이루면서도 정부부채를 축소할 수 있

을 정도로 경제가 장기간 성장을 구가함.

    - 한국은 고령화와 저성장이 예외가 아닌 새로운 정상 상태(New Normal) 시대에 접어듦.

       ∙ 이미 2011년 2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면서 한국의 성장률이 관련 통계를 내

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8분기(25개월)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한국경제, 

2013. 7. 22.). 



 

한국 사회보장제도 합리화와 발전을 위한 의제와 전략

| 91

       ∙ 2015년 현재 사정이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3%대 성장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상황. 

       ∙ OECD는 한국의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0% 수준에 머

물 것으로 전망. 

○ 저성장 시기인 만큼,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복지증세를 도모해

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의 강화를 위해 공공복지 확대로 기조를 갖되,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복지재원의 합리화가 필요.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추가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고,

    - 민간의 사회복지성 지출을 공공복지지출로 전환하여 전체 사회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

가 있음. 

       ∙ 아래 <표 3>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공적 사회지출 이외에 민간복지지출과 사회복지성 지

출에 대한 조세감면(즉, 조세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 2011년 현재 민간의 사회지출과 조세감면을 포함한 순사회지출이 공적 사회지출보다 

30%가량 높음. 이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표 3> 공적 사회지출과 순사회지출의 변화 국제 비교 (2011, % of GDP)

Sweden Denmark Germany Austria France Italy US Japan Korea

공적 사회지출(A) 27.2 30.05 25.54 27.69 30.05 27.53 18.97 23.06 8.99

 법정민간

복지지출(+)
+0.37 +0.22 +1.22 +0.87 +0.32 +1.43 +0.30 +0.67 +1.21

임의민간

복지지출 (+)
+2.83 +4.88 +1.96 +1.14 +3.28 +0.80 +10.54 +2.99 +1.44

조세감면(+) +0.0 +0.0 +1.78 +0.15 +1.11 +0.76 +2.04 +0.45 +0.58

조세징수 (-) -5.83 -9.03 -4.48 -5.51 -4.42 -5.11 -1.73 -1.58 -0.62

순 사회지출a)(B) 24.58 26.13 25.32 24.26 31.18 25.38 28.78 25.58 11.62

변화율

{(B-A)/A} x 100
-9.66% -13.05% -0.84% -12.4% 0.83% -7.83% +51.73% +10.9% +29.21%

주: a) 순사회지출(B)=공적사회지출(A)+법정민간복지지출+임의민간복지지출+(사회복지성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사회복지성 급여에 대한) 

직/간접 조세징수액

자료: Adema, From and Ldaique (2014: 14).

    - 합리화 노력과 병행하여 필요한 추가 소요는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마련하고, 일반조

세는 경제활동의 왜곡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 소비세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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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복지제도의 합리화와 복지확대가 고용증대와 고용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사회투자

형으로 설계 되어, 경제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해야함. 

    - 사회정책이 출산율을 높이고, 비활성화된 노동력을 활성화(activation)시켜 경제활동인구

를 늘리고,

    - 경제활동참여인구의 직업능력을 높여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도 고용안정(employment 

security)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며, 

    - 사회적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사전예방적 복

지를 강화해야함. 

<그림 4> 경제와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사회투자적 복지정책과 보완과제

자료: 양재진(2009: 300)

Ⅲ. 정책 분야별 논의

1. 근로활성화와 근로자 소득보장의 강화

○ 근로연령대 인구의 근로활성화와 실업 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사

각지대 해소 + 급여 상한 인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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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자기부담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취업경험이 없어 가입자격 조차 없었던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출산 후 비공식부문에서 

취업과 실업을 오가는 여성, 조기퇴직 중장년 등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제공해야 함. 

       ∙ 2014년 봄에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소위 ‘세 모녀’ 사건도 장기실업상태에 빠진 두 

자녀가 취업을 위한 상담과 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극.

       ∙ 서구 복지국가의 상례처럼 어머니도 부상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 이를 사유로 

고용보험에서 구직수당(실업급여) 혜택을 받았어야 함. 

    - 청년 등 신규구직자에게는 국고를 바탕으로 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취

업자에게는 사회보험료 매칭 지원(두루누리 사업)을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고용주의 보험

료 납부 불응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서 가

입자를 최대한 확보해야.

       ∙ 참고로, 산재보험의 경우는 미납 고용주에 대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납 보험료의 

10% 가산금, 그리고 미납금에 대해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 

○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의 인상을 통해 소득보장성과 소득비례성을 회복해야함. 

    - 1995년 고용보험 시행 당시 1일 구직급여 상한 3만5천원이던 것이 20년이 지난 2015년 

현재 4만3천원으로, 물가상승율로 크게 하회하는 23%에 증가에 그침. 

       ∙ 1인당 GDP는 1995년 13,423달러에서 2014년 현재 34,356달러로 156% 증가함.

    - 그동안 고용보험의 운영을 나누어 책임지고 있는 노와 사측 대표는 고용보험의 급여를 인상

하기 보다는 보험료율을 낮게 유지하는 데 주력해 왔음. 

       ∙ 고용보험기금이 쌓이자, 급여를 확대하기 보다는 2003년 1월 1일을 기해 실업급여 보험

료율을 1%에서 0.9%로 낮추고,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율도 0.3%에서 0.15%로 낮춘 것이 

그 예. 

       ∙ 2011년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했으나, 실업급여와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질적 확대를 위한 것은 아님. 경제위기 상황에서 늘어난 지출수요를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재원확보 차원. 

    - 통상급여 대비 소득대체율은 현 수준인 50%에 머물게 할지라도, 1일 급여 상한을 현행 4만

3천원에서 8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여(즉, 월 최대 240만원 이상), 실직 중산층 가정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 

       ∙ 현행 실업급여의 최저하한이 최저임금의 90%로 되어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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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70~80%로 인하하고,

       ∙ 전체적으로 실업급여의 소득비례성을 높여 근로동기를 유발해야함. 

    - 급여인상은 보험료인상을 동반해야 할 것인데, 2015년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보험료

율은 통상임금의 1.3%(고용주0.65%+근로자0.65%)에 머물고 있어, 인상 여력이 작지 

않음. 

    - 부양가족 중 아동 수에 따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 원활한 구조조정과 가정파

탄을 막고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을 보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필요.

2. 노후 소득보장의 강화

○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급여인상]이 필요.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여회피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과

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해야함.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여 은퇴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여야 함.

       ∙ 2003년 노무현정부의 국민연금개혁 원안 (목표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 수

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아래 <표 4>에서 제시된 3개의 개혁대안 중, 목표소득대체율 50%와 이에 상응하는 보험

료율 15.85%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함. 

 

<표 4>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개혁 원안 (2003년)

목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정 스케줄

2010～2014년 2015～2019년 2020～2024년 2025～2029년 2030년 이후

60% 11.17% 13.34% 15.51% 17.68% 19.85%

50% 10.37% 11.74% 13.11% 14.48% 15.85%

40% 9.57% 10.14% 10.71% 11.28% 11.85%
 

자료: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방안”, 2003.

○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김영삼 정부에서 

실시했던 퇴직금전환제를 부활하는 것이 필요.

    - 인상 필요분 6.85%point 중 5%point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연)금의 사업자 부담분 

8.33%(즉, 12개월 근속 시마다 1개월치 급여) 중 5%point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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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현행9% + 퇴직금전환5% + 나머지 1.85%는 노사 반반씩 인상 = 15.85%. 

       ∙ 김영삼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3%에서 6%로 인상했을 때, 그 분담 비율을 사용자 

2%, 피용자 2%, 그리고 퇴직금전환금 2%로 한 바 있음. 

 

○ 퇴직(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전환 시, 현행 퇴직연금은 보험료율 8.33%짜리에서 3.33%

짜리로 축소됨. 이는 현재의 [공사 대등의 다층체제]에서 [공적연금우위의 다층체제]로 되

는 것을 의미함.

    -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에 투입되는 보험료를 국민연금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 동일비용으로 보다 높은 노후소득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에 비용합리적임 (아래 박

스의 내용 참조). 

       ∙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시 퇴직연금 보험료를 함께 걷으면, 국민연금의 두 배에 달하는 퇴

직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곧바로 대폭 감소. 

       ∙ 따라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계층화도 낮출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에 비해 우월할 수 없는 3대 이유>

a. 높은 관리운영비와 수수료: 임금수준이 높은 수십개의 민간금융회사가 경쟁적으로 관리

하는 사적연금은 관리운영비, 홍보비, 수익극대화, 주주들에게 대한 이익배당 등으로 공

적연금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함. 이는 고스란히 가입자의 연금액 감소로 이어짐.

    - 높은 관리운영비는 사적연금의 높은 투자수익을 통해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 투자관련 규제가 동일하고 기금이 일정규모에 도달하면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이나 

투자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음.1)

    - 저금리 상황에서는 관리운영비와 수수료 절약이 매우 중요.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비교 (매년)>

구 분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근로복지공단 부담금의 0.3% 적립금의 0.3%

민간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0.3∽0.7% 적립금의 0.2∽0.7%

 * 국민연금은 적립금대비 총 관리운영비가 매년 0.1% 수준

 자료: 근로복지공단 (201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가능” 보

도자료.

b. 인플레이션에 취약: 부과방식 공적연금에서는 현 소득자의 연금보험료는 (보통 인플레이

션이 반영되어 오르게 되는) 명목소득의 일정 비율이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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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국민연금보다도 투자수익률이 낮음. “2013년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4.2%, 퇴직연금 평균 2.3%, 퇴직연금의 

평균 운용수수료 0.7%를 제외하면 일반적금상품보다도 낮은 수익” (조선일보, 2014. 8. 11). 

○ 평균소득이상자 (중산층)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

적 지지확보를 위해,

    - 통합공적연금은 종전 공무원연금처럼 재분배기능이 없는 순수소득비례연금으로 만들거나,

    - 현재 개혁된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켜야 함.

    - 국민연금의 소위 A값(소득재분배 기능)은 기초(보장)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구현. 

○ 이 경우, 재정안정화조치가 가해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전부 통합시킬 

수 있어, 전국민을 포괄하는 단일연금제도도 가능할 것임. 

○ 통합국민연금은 스웨덴처럼 NDC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가능해짐. 

    - (부분)통합국민연금의 기여율 15.85%는 스웨덴 NDC소득비례연금의 16.0%과 대동소이

한 수준.1) 스웨덴보다 실제 근로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

우 보험료율을 1~2%point추가 인상하여 스웨덴 수준의 급여로 맞추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음. 

    - 이 경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구조적으로 확보되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강제저축 효

과 그리고 장수의 위험(overlongevity)에 대한 보험기능이 완전한 작동할 수 있음. 

    - 단, NDC는 순수소득비례형이기에, 후술할 기초보장연금이 “반드시” 함께 부가되야 함. 

1) 1999년 스웨덴 연금개혁 이후, 개인소득의 18.5%가 연금보험료로 갹출됨 (사용자 9.25%, 근로자 9.25%). 

이중 16%는 NDC소득비례연금에 보내지고, 나머지 2,5%는 적립방식 연금인 Premium Pension에 보내짐. 

보험료의 절대액이 늘어남. 따라서 국가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료 수입을 

가지고 연금생활자의 연금을 인플레이션에 연동시켜 줄 수 있음. 반면에, 사적연금에서

는 근로기간 동안 축적한 연금자산을 바탕으로 연금액을 설정하는데, 인플레이션만큼 

급여보전이 안되므로 실질가치가 떨어지고, 예측범위를 넘는 hyperinflation 혹은 인플

레이션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그만큼 노후소득에 큰 타격을 입게 됨 (DC형의 경우). 

c. 장수의 위험(longevity risk)에 노출: 장수는 축복인 동시에 재앙. 종신형 연금이 필요. 

공적연금은 100% 종신형인 반면, 민간의 종신형 연금상품은 활성화가 안 됨. 연금회사

의 입장에서는 집단 수준의 평균수명 예측도 의학발전 등으로 빗나갈 수가 있으므로 리

스크 관리차원에서 할인율을 높이 적용하기에 연금액이 확정기간형보다 낮음. 게다가 

사적연금이면서도 종신형에 가입하면 탈퇴가 불가능하고 단명하면 유산으로 남겨주지도 

못함. 가입자와 자식들에게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한 상품으로 확정기간형 연금상품

보다 인기가 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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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강제 (부분)통합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이 정치적으로 불가

능하다면, 퇴직금의 국민연금 전환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자율에 맡겨 둘 수도 있음. 

    - 즉, contracting in 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대처시대 영국처럼 공적연금에서 사적연금으로 contracting out하는 것이 아니라,

       ∙ 사적연금에서 공적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에 contracting in.

○ 이 경우, 고용주는 매월 8.33% 중 5%point해당 분을 희망 근로자의 국민연금에 추가 납부해

야 함. 이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보험수리적으로 계산되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할 것임. 

○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해 조세

로 운영되는 기초보장연금제도를 마련해야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수당식 기초연금제를 스웨덴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충급여형의 기

초보장연금제도 (혹은 기초소득보장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보장연금은 느슨한 자산조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해하면 됨. 

    - 기초보장연금은 보충급여형태로 운영되기에, 앞서 제시된대로 공적연금의 적용이 광범위

하고 급여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이에 비례하여 기초보장연금의 재정지출이 최소화됨. 

       ∙ 아래 <그림 5>에서 보듯, 동일한 재원(기초연금 면적과 기초보장연금의 면적은 동일)을 

가지고도 은퇴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약속할 수 있음. 

<그림 5> [국민연금+기초연금]과 [국민연금+기초보장연금]의 비교

자료: 양재진 (2012a)

○ 기초보장연금이 도입된다는 의미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에서 분리시켜,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보장은 연금제도하에서 담당하는 것을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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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연령대 수급자와 노인이 한데 엉켜있어 수급조건이 엄격함. 

    - 즉, 근로가능한 인구의 모럴헤저드 문제를 막고자 자산조사가 매우 엄격해 조그만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함(아래 박스 참고 요망). 

    - 기초보장연금이 도입되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고액자산가(본인과 부양의무자)만 제외하는 수준에서 자산조사를 대폭 완화가능. 

*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함 (주

거재산 1.04%/월. 일반재산 4.17%/월, 금융재산 6.26%/월, 승용차 100%/월). (주거)재산의 기본

공제액도 너무 낮음: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높은 소득환산율은 자조의 정신 하에 국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먼저 재산을 처분하고 소득활동에도 

나서서 생활비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는 신체 건강한 근로연령대 수급자의 복지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그러나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노인에게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 노인들

에게 거주할 집과 일정한 금융자산은 안전과 질병, 배우자 장례 등 위기 시 마지막 버팀목. 이를 다 

처분하고 얼마 안되는 급여로만 생활하라는 것은 노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 넣은 후에야 기초생계보

장하겠다는 뜻.

# 중소도시에서 은퇴 노인 부부가 다른 아무런 재산이나 저축한 돈없이,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8,000

만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혹은 7,600만원짜리 전세에 사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월 소득

인정액은 853,600원으로 기초법상 생계급여 수급대상서 제외됨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

내, p.164). 

3. 부모보험의 도입과 공보육의 합리화 

○ 스웨덴처럼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을 도입하여 보험기금에서 출산/육아휴직 급

여가 지출되게 하여, 

    - 여성을 고용한 고용주의 추가 부담 없이 출산을 앞둔 산모나, 출산 후 부부 중 1인은 12개월 

동안 큰 소득단절 없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하고, 

    - 직장 복귀 후에는, 공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토록 보육시스템을 합리화 해야함. 

       ∙ 0세아는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

       ∙ 공보육을 통해 빈부/문화 격차를 최소화하며 아이들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

기에, 인지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부터는 어린이집에서의 양육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회

적 이동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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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소득상실이 커지게 되면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출산/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0% 수준을 목표로 설계. 

○ 성별 불문하고 45세까지의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는 부모보험료를 납부하고, 부모보험기

금에서 출산/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자녀 간호급여, 결혼 축하금 등을 지급함. 

    -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개별 고용주의 의무로 하지 않고,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고용주

의 여성고용 회피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모든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혼의 비용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최대한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함임. 

○ 부모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사에게 공히 새로운 보험료 부담이 생기나, 아래의 기존 재

원을 활용하면, 노.사의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과 출산휴가급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지

원금,

    - 국고에서 지원되는 0세 무상보육료(1인당 75만5,000원),

    - 그리고 부양가족(아동)공제의 축소 내지 폐지로 생기는 조세지출 절감액을 부모보험에 투입. 

○ 부모보험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어린이집 이용은 100% 본인 자부담해야.

       ∙ 현재는 육아휴직자가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이중혜택으로 국고낭비.

○ 전업주부는 공보육시설을 하루 6시간만 무료하게 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누구나 본인부

담금을 납부하게 하여 과수요 억제해야

       ∙ 소득수준에 따른 슬라이드제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율 저하 방지

○ 육아수당은 저소득 여성의 근로동기를 저해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현 수준에서 급여 수

준 동결. 

○ 부모보험의 도입은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청년고용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부모보험이 도입이 되면, 출산전후유급휴가의 활용률이 높아지고 실제 휴가기간도 현재보

다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 때, 유급휴가 비용이 사회화되는 만큼, 기업의 대체인력 고용을 의무화하여 단기간일지

라도 청년 등에게 고용의 기회를 높이고, 

    - 취업자의 직장 내 교육훈련(OJT)의 효과가 발생하게 해야함. 

       ∙ 신규취업자는 유급휴가기간만 채용되는 것이지만, 

       ∙ 이로 인해 자연스레 형성된 경험과 기술은 재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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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복지재원의 조달

1. 기존 재원의 합리화와 사회보험료 인상

○ 앞서 사회보장 확대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대부분은 기존 재원과 사회보험료 인상을 통해 

충당 가능. 

    -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은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을 활용하기에 근로자는 물론 사용

자의 실제 부담증가는 크지 않음. 

    - 부모보험의 경우, 기존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수당, 국고지원의 O세 보육

료 등을 활용하기에 실제 보험료는 높지 않음.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위해 현재 1.3%를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것을 1%p 인상하

여 총 2.3%로 만든다 하여도, 노.사가 0.5%p 추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큰 부담은 아님.

    -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패턴대로 점진적으로 보장성강화와 보험료 인상을 연계하되, 의료비 

지불방식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등으로 개혁해 지출통제를 이루게 되면, 보

험료 인상폭을 억제할 수 있음.

○ 사회보험료 인상이 기업경쟁력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할 수 있으나, 우리나

라의 고용주들이 2013년 현재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GDP 대비 2.9%로 OECD 평균 

5.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사회보험료 인상을 통해 실업, 노령, 육아로 인한 소득상실기에 소득비례형 소득보상을 이

루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기조에 부합.

    -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은 근로에 대한 보상이며,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이기에 한계소비

성향이 매우 큼. 

    - 배당 등의 형태로 최상위 소득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소득주도

성장 철학에 더 부합. 

    -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소득환류세제나 각종 준조

세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부담을 공적연금보험료로 전환시키는 것이 합리적. 

2. 증세를 통한 일반재정의 확보

○ 사회보험이 아닌 공보육,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장애인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재정에서 증세를 통해 조달해야 함. OECD평균을 증세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사회

보험을 제외하고 증세 여력이 가장 높은 세목은 소득세와 소비세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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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과 OECD의 조세수입 비교 (GDP 대비 %)

2000 2010 변화

한국 OECD 한국 순위 OECD 2000-10

소득세 3.3 9.3 3.6 30 8.4 0.3

법인세 3.2 3.4 3.5 6 2.9 0.3

사회보험료 3.8 9.3 5.8 26 9.5 2.0

소비세 8.7 11.3 8.5 29 11.0 -0.2

재산세 2.8 1.8 2.9 7 1.8 0.1

보유세 0.6 0.9 0.8 16 1.0 0.2

거래세 2.0 0.6 1.8 1 0.4 -0.2

상속/증여세 0.2 0.1 0.3 4 0.1 0.1

기타 0.8 0.2 0.9 3 0.2 0.1

총계 22.6 35.2 25.1 31 33.8 2.5

자료: OECD. 20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Paris: OECD.

○ 소득세는 재산세와 함께 조세저항이 가장 큰 세목이고, 근로와 투자 등 경제활동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줌. 

    - 따라서 세율인상이나 과표신설이라는 명시적인 증세는 지양하고, 

    - 누진율 구조의 소득세에 내재된 높은 tax buoyancy효과를 활용하는 비명시적 증세로 조

세저항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소득증가와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시하는 과표구간 조정을 최소화해야 함. 

       ∙ 소득세 과표조정 최소화의 기대효과: 납세자의 실효세율 증가 + 면세자 점진적 축소

       ∙ 노무현 정부의 증세 paradox: 과표미조정+카드사용 인센티브 부여로 큰 정치적 저항 없

이 소득세수 50% 가까이 증대시킴(즉, 비명시적이었으나 효과가 큼). 

       ∙ 반면에 종부세 등 재산과제의 명시적 증세는, 세수확대 크지도 않으면서 정치적 타격만 

입음 (13.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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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권별 세목별 세수 증가 비교

주: 각 세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감율임/집권 5년차 수치를 집권 –1년차와 대비시킴. 

○ 소비세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중립적이고 조세저항도 직접적이지 않기에 인상을 고려

해야함. 

○ 한국은 OECD 국가 중 일본(8%), 스위스(8%)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부가세율(10%)을 

1977년 도입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음. 

    - 부가세율 인상 시 완만하게 2년에 0.5%p씩, 8년동안 총 2% 인상 시,

    - 현재가치로 매년 12조의 증세 효과.

<그림 6>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비교(2012년)

자료: 성명재･박명호･이성식･박종수. 2012. �중장기 부가가치세제 개선 방안�. 지식경제부 정책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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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중에서는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명분이 있는 죄악세의 강화 (특히, 생수값에 

불과한 소주의 酒稅 인상 포함)가 필요.

Ⅴ. 결론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저성장과 고령화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복지제도와 재원조달의 합리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임. 

○ 제도와 재원조달 합리화의 방향으로,

    -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성 강화와 퇴직(연)금 전환제를 통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 사회수당식 기초연금의 선별주의의 보충급여형 기초보장연금으로 전환,

    - 부모보험의 도입으로 0세보육을 소득비례형 육아휴직제도로 대체하고 공보육을 취업모 위

주로 개편을 제시함.

    - 일부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사회보험료의 점진적 인상을 통해 확보

○ 기존 제도와 재원조달구조의 합리화를 넘어서는 제도 확대와 복지증세는,

    - 실업급여의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중산층을 보호하고,

    -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의 비활성화된 노동력에 대한 고용서비스와 훈련 등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대폭 확대하는 것,

    - 그리고 소비세의 명시적 증세와 소득세의 비명시적 증세를 통해 사회서비스와 기초보장 강

화에 필요한 일반재정을 확보할 것을 제시함.

○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비례성의 회복은 근로와 급부의 연계성을 높여 근로유인을 높임

과 동시에 중산층의 복지증세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음. 

○ 육아, 실업,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어 경제-복지의 선순환 고리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될 것임. 

○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양육과 보육 체제를 개편하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강

화하는 것은 출산율제고, 고용율 증대와 인적자원 계발 효과로 경제-복지 선순환 구조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게 될 것임. 





노광표 소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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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노광표 소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내년(2017년)은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이 발생한지 30년이 

되는 해임. 노동자대투쟁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노사관계는 큰 변화를 보여 왔

음.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비로소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이 이루

어지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이 개선 됨.

○ 하지만 노동운동의 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고리는 97년 외환위기를 통해 무너져 

내렸고, 이후 87년 노동체제의 순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자본

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전면화하였고, 성장과 효율은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음. 이른바 87년 노동체제의 특징인 기업별노조와 노조의 실리적전투주의의 효용

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 그 결과는 10.3%의 낮은 노조조직율, 고용형태 다변화(비정

규직 등)에 대한 대응력 취약, 기업복지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지체, 노동조합의 사회적 

고립 등으로 현실화되었음. 

○ 노동운동의 역할 미비 및 약화는 노사관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위기로 표출되고 

있음. ‘노동의 양극화’로 집약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및 격차 확대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음(<표 1> 참조). 

구분 300인 이상 &유노조 &정규직 300인 미만&무노조&비정규직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자수(천명) 1,427 4,885 18,799 

월평균임금(만원) 417.0 139.0 231.4 

근속년수(년) 13.4 2.3 5.7 

1년미만 근속자 비율(%) 5.3 54.6 30.8 

국민(공적)연금(직장)가입(%) 99.0 32.9 67.9 

건강보험(직장)가입(%) 99.7 40.2 72.0 

퇴직금적용(%) 99.6 37.6 70.0 

상여금적용(%) 99.1 37.6 70.4 

<표 1>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분절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자료: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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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해소 방안으로 선전되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임. 하지만 이 주장이 일반 국민들에게 일정한 호소력을 갖고 있음

을 부정할 수 없음. 물론 현 정부의 4대 노동법안은 진단과는 거꾸로 된 처방전을 내 놓고 

있어, 법제화가 될 경우 노동상황은 더 악화될 것임.

○ 사회에 조응하지 못하는 노동체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꽤 오래 전임. 그러나 

체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현 

체제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세력이 현재 우리 사회의 주류이기 때문임. 

○ 박태주박사의 “노동은 대안성장전략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하, 시론)”는 노동체제의 변

화를 위한 대담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경제 및 고용･노사관계의 위기 극복 논의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는 글이라 판단 됨. 

○ 「시론」은 ‘저성장-양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주체로서 노

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노동조합이 임금격차의 축소를 의미하는 연대임금정책에 

나서고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나아가 노동을 복지사회 건설의 동맹군으

로 자리매김하는 방안 찾기가 글의 목적이라고 말 함. 방안으로는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산별체제의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적 노사관계체제’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 「시론」은 구조화된 양극화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라 노사

관계 체제의 전면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

음. 다만 이 주장이 학술적인 내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 방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쟁과 세부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과 토론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제 안 

○ 첫째, 경제분야와 노동-복지분야의 종합 토론이 필요 함. 「시론」에서 제기되는 주장의 큰 

방향은 대안성장전략임. 그런데 정당의 정강정책들을 보면 ‘경제-노동-환경-복지’가 각 

부문별 주장 및 논쟁은 있지만1), 이들 정책들의 상호 연계 및 부조화에 대한 논의는 부족

1) 예컨대 2016년 7월 6일 개최되었던 경제분야 토론회에서 김형기교수는 “경제정책 비전과 의제”이라는 발제문에서 “노동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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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예컨대 오늘 토론회도 경제분야는 별도로 하고, 노동과 복지는 함께 진행 함. 이 논문

의 핵심 논거는 노동에 대한 시혜적인 접근이 아닌 노동를 참여의 핵심 주체로 세워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보장 및 공동결정제도의 도입을 뜻함. 

경제분야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안이 논의되었는지 궁금함.

○ 둘째, 자본(경영)의 역할 및 태도임. 한국 노사관계 파행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자본의 

문제임.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을 포함한 경제5단체들은 노동

조합을 파트너로 하는 정책을 취한 적이 없음. 보수･개혁정부 구분 없이 노동배제, 노동시

장 유연화 정책만을 강변하고 있음.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정부의 역할(정치) 및 노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경영계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음. 이에 대한 교정 장치 없이

는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 및 기업(수준)의 참여에 기반을 둔 협력 전략의 내용은 무엇

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 될 수밖에 없음. 

토론 사안

○ 첫째,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로 우리는 ‘경제사

회발전노사정위원회’을 갖고 있음. 법은 위원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

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

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하지만 이 법의 목적과는 달리 노사정위원회가 식물기구가 되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

들의 판단 임.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시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가 노동을 대화

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들러리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 그렇다면 위원회는 정부(정권)만 교체되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가? 정부만

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가 갖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 리모델링해서 

사용가능한가? 아니면 동 조직을 폐지2)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유연화하는 대신에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지출 비율을 높여 노동시

장의 안전성을 높인다.”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7대 의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반론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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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3).  

○ 둘째, 산별체제 및 산별교섭의 문제임.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별노

조(산별노조 등)’로 전환하였음. ’14년 말 기준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수는 1,076,953명

으로 전체 조합원수의 56.5%를 차지함. 한국노총은 기업별노조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

원의 53.3%(449,220명)를 차지하고, 민주노총은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의 81.0%(511,458명)를 차지하여 서로 대비되고 있음(고용노동부, 2015,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노조 조직형태는 바뀌었지만 노조 운영 및 활동은 기업별체제가 아

직도 지배적임. 이에 따라 조직별로 편차가 있지만 산별노조의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조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산별 교섭이 진전되지 않고 있어 ‘계

급연대(임금 및 근로조건의 평준화)’ 방안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음. 

  - 「시론」이 주장하는 산별교섭 및 산별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함. 다만, 이

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임. 산별교섭의 법제화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방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두 가지 모두 단기간에 정착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됨.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산별교섭을 꺼리고 있는 사용자를 기업 바깥의 

교섭 테이블로 끌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임. 이는 법과 제도의 문제와 함께 ‘교섭 문화’ 

및 ‘신뢰의 축적’이 요구됨.

  - 「시론」의 내용과 달리 산별노조(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는 확인되지 않음. 이것이 

있다면 부분적이나마 모범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갖고 있지 못함. 사용자

들은 산별교섭이 노조만의 힘을 키워주고, 우리에게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함. 이에 대

한 유인 방안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산별교섭을 통해 우리(우리 사회 전체가)

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대한 ‘교섭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 함. 유럽 국가

의 경우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투쟁의 결과물로 산별교섭 구조가 마련됨. 이것이 한국에

2) 노사정위원회 폐지론은 보수･진보 양쪽에서 다 제기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005년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은 ‘노사정위 폐지법

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또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원회 폐지론을 주장한다. 

3) 이용득의원은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100%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중앙노사공동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정부 

개입 없이 노사만으로 운영되는 2자 대화기구와 실천기구를 만들기 위해 중앙노사관계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것”, “전국 차원의 노조연합단체와 사용자연합단체가 '정부가 빠진' 2자 대화기구에서 일자리 문제･직업훈련･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문제를 논의한다. 노사는 공동실천기구에서 △고용데이터 구축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정책 개발･시행 △최저임금제

도 보완과 실업급여 수혜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분석과 재배치 문제를 다룬다.”(매일노동뉴스, 

2016.04.19.) 중앙노사공동기구와 노사정위원회와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음. 하지만 상당 부분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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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임. 정부가 이를 촉진하는 방안은 정부

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 집중화된 교섭과 노조의 혁신을 전제로 한 새로운 노동체제

를 구현하는 것임. 예컨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의 임금 자제(동결 포함)와 비정규직 일

소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물론 이 전략은 공공부문 전반의 혁신을 

담보로 함. 노동조합은 제도 혁신(예/ 낙하산 인사 방지, 공운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참여 등)을 지렛대로 노조운동의 활동 방향을 재정립해야 함. 

 

○ 셋째, 저임금노동의 해소를 위해서는 과거에서 두발 더 나간 급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함. 「시론」에서는 임금 격차 해소 방안으로 연대임금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임금의 추구를 

중요 방안으로 제시함. 이들 정책에 대해 동의하나, 임금체계 개편은 장기적이고, 노동자

들의 동의를 구하는 점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 함. 특히 산별체제의 확립과 연대임금정

책의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만 하더라도 3-4년은 소요 될 것이라 판단 됨. 

  - 먼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연구노사공동기구�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 함. 이를 통

해 임금에 대한 [사전 조사- 진단- 대안 모색]이라는 전반적인 프로세스 관리 및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기본급을 결정짓는 임금체계는 조직 내 이해관계자들의 갈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 됨. 특히 전체 산업이 아

니라 산별차원의 직무급을 적용하기 적합한 [예/조선산업-보건의료산업 등]을 중심으로 

노사 간 공통분모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시론」는 바람직한 임금체계 개편방안으로 산별 차원의 직무급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겉으로 표현되는 임금체계 개편입장과는 달리 노사정 모두 직무급 도입에 대해 적극적

이지 않음. 정부와 자본은 직무･성과급을 말하지만 속내는 성과로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성과급제’만 강화하고자 함. 그런데 직무급이 일반적인 유럽 국가들도 순수한 직무급은 

존재하지 않음. 모든 국가들은 각 국가(또는 산업)차원에서 발전시켜 온 혼합형 임금체

계를 갖고 있음. 예컨대 ‘연령(근속)+직무+직능’의 혼합이 그것임. 

  - 특히 임금체계 개편시 유의할 점은 현재와 같이 노동조합(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결과는 발제문이 제시하고 있듯이 불을 보듯 명확함. “근로자의 

선호를 감안하지 않는 임금체계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노사 간 불화만 야기

하다가 조만간 무용화(de-couple) 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김동배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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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산별교섭체제의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연대임금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보다 적

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기업 차원에서 노사의 SR(Social Responsibility)으로 확산

시킬 필요가 있음. 연대임금정책은 민주노총 산하 연맹(금속, 보건 등)에서 초기에 주창

되었으나 실현된  사례는 일부이고, 단위사업장의 사례로는 SK하이닉스(2015년)를 꼽

을 수 있음. SK하이닉스 노사는 2015년 임단협에서 “상생협력 임금 공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협력업체 구성원의 임금, 복리후생, 안전보건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하

였음. 내용을 보면 원청 임직원들이 임금 인상분의 10%를 내놓으면 회사가 10%를 추가

하는 방식임. 직원들은 올해 임금인상분인 3.1%의 10%인 0.3%포인트를 협력사 노동자

의 지원을 위해 내놓음. 여기에 회사가 0.3%를 더해 총 0.6%포인트의 비용이 경기 이천

과 충북 청주 사업장에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4,381명을 위해 사용되는데 그 총액은 매

년 약 66억 원임4)([그림] 참조).

[그림 1] SK하이닉스 상생협력 Sharing Process

 자료: 문유진(2015)

  - 연대임금전략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하이닉스는 SK그룹 인수 이전시기인 2004년에 청주 사내 하청지회 분규로 인해 노사관계의 대립적 성격이 강하였음. 그런데 

SK그룹의 하이닉스 인수이후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었음. 2014년 기준으로 

매출은 17조 1256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5조 1095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 이익을 창출함. 높은 영업이익으로 원청 정규직노

동자들은 많은 PS를 지급 받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몫은 없었음.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노동자들도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는 만큼 주변 구성원을 위한 배려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나는 연초에 PS를 지급 받았지만 평소 친분이 

있는 협력업체 구성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조금이나마 성과 공유가 된다고는 하지만 신경이 쓰인다” 등 기업의 성과를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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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또는 그룹) 차원에서 연대임금이 추진될 경우 해당 대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대

기업 노동자들에게는 그 액수만큼 소득 공제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그 내용임. 또한 연

대임금(solidarity wage) 전략을 시행했던 스웨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여년 이

상 동안 임금인상률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노동조합의 임금전략

이 마련되어야 함(조성재, 2015). 

○ 이와 함께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발본적인 

대책이 필요 함. 이를 위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할 필요가 

있음. 저임금노동의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생활임금의 확산과 함께 비정규직

의 시간당임금을 우대하여, 정규직의 120%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

도 하나의 방안임.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정규직 보다 더 높은 임금프

리미엄 방식을 적용해야 함.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노동자가 처한 고용불안과 사회적 신

분 및 기업의 오남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더 높은 임금프리미엄을 적용해

야 노동시장의 형평성이 회복되고 비정규직의 남용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김주일, 

2014)

  - 임금공정성을 확보하고 차별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정노동시장위원회’의 설치를 검토

할 필요가 있음. ‘공정노동시장위원회’는 고용평등위원회(EEOC)5)의 기능에 추가하여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차별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문조직을 상설 조직화하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기능을 이관하여 보다 전문화하도록 함. 동 위원회는 노동시장에

서 발생하는 차별의 개인 특성적 원인인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에 의한 차별까지 포괄하는 전문적 조직이어야 함  

○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회화와 기금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혜 대상이 대기업 정규직노동자에 국한되

어, 기업복지 격차를 더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5)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고용평등위원회)는 작업장 차별에 반대하는 법안을 집행하는 독립적

인 연방 법안 집행기구이다. EEOC는 개인의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성별, 연령, 지각된 지능, 부적응자(알콜중독자와 

같은) 그리고 차별적인 실태를 보고하는 또는 반대하는 보복에 근거한 차별 불만사항을 조사한다. 차별을 주장하는 희생자에 

편에서 고용주편에 대항한 차별소송을 제출하고 연방 기구에 대항해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소송 판결을 내리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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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 개소, 억원, 천명)

구 분 ’92 ‘02 ‘04 ‘06 ‘08 ‘10 ‘12 ‘13

기 금 수 293 916 992 1,106 1,177 1,235 1,368 1,431

기금원금 4,325 41,724 50,017 63,581 70,810 60,759 67,713 72,740

수혜대상 근로자 457 985 991 1,123 1,256 1,390 1,545 1,784

자료: 고용노동부(2015)

  - <표 2>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도별 운영실적임. 기금규모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 수는 1,431개소, 기본재산은 72,740억원, 수혜대상 근로자 수는 1,784

천명임.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중소기업의 도입･활용률이 낮음.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을 보면, 10∼99인 

이하 0.2%(393개소), 100∼299인 3.8%(428개소), 300∼499인 11.6%(170개소), 500

∼999인 20.1%(176개소), 1,000인 이상 57.31%(264개소)임. 

  -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한 사회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황덕순, 1996; 조성재, 2004).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자격이 ‘모든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정규직만을 위한 혜택으로 전락하고 

있고, 기금운영이 저조한 것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 것임. 정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또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공동근

로복지기금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7.6)하여, 2016.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6).  

맺음말

○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일자리/노동 강령이다. 현재의 강령은 크게 “➀청년, 여성, 노인 

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➁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➂일자리의 차별 해소, ➃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➄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됨.

6)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신설 2015.7.20>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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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자리/노동 (강령) 

혁신적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경제로 좋은 일자리와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마련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익

을 보장받으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일하는 사람

이 경제와 사회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시킨다.

<청년, 여성, 노인 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적 경제성장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하

고, 보육지원과 복지 등을 확대하여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간다. 한편 중장년은 세계 최장의 노동을 하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한다.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생산의 효율성 추구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노사정 협력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모은다.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복지, 직업훈

련을 연결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고용을 촉진한다.

<일자리의 차별 해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공공부문의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민간

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한다.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정부는 안정적 노동환경을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화하고 영세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소기준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개인이 직면하는 실업, 육아, 정년, 직업훈련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마련하여 생애 전체에 걸친 노동 복지를 구현한다. 질병과 사고

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며 책임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

다양한 사회적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자율적이면서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구현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가 

취약한 계층의 노동기본권 확립과 무분별한 손배소, 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에 노력한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 이명박근혜정부 8년 동안 한국의 노사관계는 기본 룰과 원칙이 붕괴된 노동배제의 일방적 

통치관계였다고 볼 수 있음.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는 2014년부터 매년 각 국의 국

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하는데, 2016년 6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은 3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음. 1등급은 독일･우루과이 등 13개국, 2등급은 아일랜드･일

본 등 22개국, 3등급은 오스트리아･이스라엘 등 41개국, 4등급은 폴란드･미국 등 30개

국임. 5등급은 한국･알제리･방글라데시･캄보디아･인도･이란･중국･파키스탄 등 25개국

임. ‘5+’등급이 있긴 하지만 이 등급은 내전 등의 상황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5등급이 실질적으로 최하위 등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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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노후의 삶 모두 불안정함. 19대 홍종학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행한 발언은 우리의 노동현실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음.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입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꼴지입니

다. ODCE평균이 10.5년 입니다. OECD 절반이 10년 이상입니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0%

미만입니다. 노조 때문에 해고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노동자를 도와줄 사람이 아

무도 없어요.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중 OCED 국가 중 꼴지수준, 근로시간도 가장 길어 가장 

혹독하게 일하는 대한민국 근로자들, 임시근로자 비중 22.4%로 이것도 OCED 꼴지수준, 집단

해고 보호지수 OCED 꼴지수준, 임금은 이명박 정부 때 0.2%오르고 박근혜 정부 때 1.8%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유럽에서는 근로자들이 다 경영에 참석합니다. 우리 근로자가 경영참석하

면 다 망합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게 말이 됩니

까.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닙니까. 내일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5. 9.14)

○ 한국의 노동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과 교차해 보면 차마 비교하기 부끄러

운 상황임. 하지만 현재의 열악하고 엉망진창이 된 노동상황에서 제1야당도 책임을 벗어

나기 힘든 것이 문제임.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그것도 저임금/비정

규노동자들에 눈높이를 맞춘 희망의 정당이 되길 기대해 봄. 이를 위해서는 부분적인 정

책 대안이 아닌 박태주박사가 주장하듯이 노동체제의 개편을 위한 전체 조망도를 마련하

고 국민에게 설득하는 치열함이 필요한 시기임. 



성기선 원장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가톨릭대 교수)

교육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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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성기선 원장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가톨릭대 교수)

1. 2016 재정자치체제 혁신안 발제문에 대한 이해

○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발제자는 ‘재정자

치’를 강조함. 그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고, 현실적인 지적임. 특히 누리과정 사업이 초중

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교육자치 정신 훼손, 공교육 환경의 악화, 교육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시행령 중심의 행정이 갖는 문제, 중앙정부의 정치적 편향성이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 교육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차단하는 문제 등.

○ 내국세 교부금 몫 확대와 특별교부금 폐지는 매우 중요한 지적임. 교육청의 시각에서는 

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증액하여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야 함. 그렇게 된다면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할 수 있으며, 공교육의 정상 운영을 보장할 수 있음.

○ 특별교부금 역시 폐지해야 함. 특교라는 이름으로 원칙없이 교육부가 쌈지돈처럼 쓰는 행

위는 매우 문제가 있음. 이른바 길들이기 방식의 정책 추진의 정당화 기제로 이 재원을 소

진하고 있음. 교육부의 교부금 업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문제도 해결 가능함.

○ 대학교육 위기 해법을 위해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 다만, 국공립통

합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해야 함. 이 의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

고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방안 제시해야 함. 국립학부대학(안)과 국공립통합네트워크

(안) 모두 현재의 고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실효성에

서 많은 문제가 발생함.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나갈 필요 있음.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질

저하, 재단비리의 문제, 대학특성화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 이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공공성 확보할 필요 있음. 동일한 논리로 사립고등학교 역시 공영형 

사립학교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함.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고교 단순

화를 통해서 고교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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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방향

○ 다시 생각하는 2009년 뉴민주당 선언: 뉴민주당 선언의 문제의식의 우선순위 중에서 교

육은 상위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성장’과 ‘기회’. 각각 64번, 59번. 복지(34)-공동

체(26)-교육(23)-일자리(22)-정의(21)-양극화(16)-지식(14)-평화(14)-환경(11)......

○ 뉴민주당 선언에 포함된 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 “창의적 공교육 실현을 통해 배우고 가르

치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교육복지를 적극

적으로 실천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등

록금 부담을 줄여 나간다.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당시 이 강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 전의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의 강령과 차별성

이 없다, 손에 잡히는 뭔가가 없다”는 등의 비판을 받기는 하였지만, 적어도 교육의 공공

성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는 있

음. 반면에 당시 한나라당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교다

양화300프로젝트”,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등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공교육을 왜곡시켰으며, 지금도 우리는 그 

부작용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음. 신자유주의, 자본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도록 하였으

며 이로 인하여 공교육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교육양극화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음.

○ 달리 말하면 구체성이 있으며, 기존 정당과 차별성 있으며,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

는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교육강령이 설정되어야 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평등한 교

육기회와 과정 및 결과를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행복하

고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국가가 공교육을 지키고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

히 밝혀둘 필요 있음.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고, 사교육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이고, 새로운 학력관에 근거하여 학교 수업-평가를 혁신하고, 학교의 지평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경쟁위주에서 협력 위주로, 성적 중심

에서 미래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이 변화되도록 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강령을 

준비해야 함.

○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순서 없이 생각 나는 아이디어 수준으로 나

열..)

  -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생명존중의 교육철학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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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학교 일반화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과 지원

  - 5세이하 무상교육,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기초 마련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 법제화

  - 새로운 학력관 정립과 교육과정-수업-평가-입시 혁신안 마련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기반 구축

  - 학교 담을 넘나들 수 있는 ‘넘나들며 배우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

  - 인공지능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지식, 역량, 능력 적극 수용

  -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 재고 및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완비

  - 교과서 발행과 관련된 문제 해법제시(국정교과서 폐지, 자유발행제 적극 도입 등)

  - 대학 특성화 및 통폐합에 대한 비전 제시

  - 학벌타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

  - 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양한 직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교원 정원 확대를 

통한 다양한 전문 교사 배치. 

  - 교원의 승진구조 개편, 공모교장 대폭 확대, 교원평가 방식 개선

  - ‘시행령주의’(법정주의에 대비되는 표현)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약속

  - 능력주의사회의 기본을 되살리기 위한 교육철학과 비전 제시

  - 민주시민,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기본 확립

  - 선거권 연령 하향화(특히 교육감 선거는 16세부터 가능하도록)

  - 사립학교의 공영형 사립학교로의 전환 적극 유도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

  -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등 활성화

  - ...

○ 2016 총선 공약 실천 방안 마련 필요. 정당강령은 지금까지의 기본정책 방향을 공유하면

서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접목해 나가야 함. 학교교육 제4의 길에서 

제시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 



 



이용득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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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 새로운 실험과 준비 : 중앙노사관계 구축 논의를 시작하자!

이용득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Ⅰ. 들어가며

한국 경제 및 고용･노사관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함.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연대 임금, 연대 일자리, 복지동맹의 주력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산별체

제의 강화(형성), 사회적 대화와 경영참가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듯함.

또한 「시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 역할 확대와 정립에 있어서 정치의 중요성

을 강조한 부분도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함. 최근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노동기본권 

확대 법안과 노조 조직률 확대, 노사간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여･야간 정쟁으로 4년 

간 거의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현실, 진단과 대안이 괴리된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과 노동5

법 문제들만 보아도 정치가 왜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을 듯함. 한편으로는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

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은 것인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함.

오늘의 자리는 사회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미래지향적 가치를 새롭게 우리당 강령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임. 「시론」의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가 저성장체제의 고착,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고민하고 실현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고, ‘분배’

와 ‘사회통합’이 강조되는 새로운 성장전략, 즉 발제자의 표현과 같이 ‘대안성장론’의 추진 과

정에서 노동이 주체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에 반론의 여지는 없는 듯 함.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그리고 정책적 우선순위의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바, 우리당의 강령을 확인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정리하면서 토론을 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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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지난 해 우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9.15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통해

서, 노동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왜 중요한지?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

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길이 왜 어려운지? 등을 직접 경험했음.

노사정 합의 과정의 문제점, 파기의 책임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하겠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하려고 했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임. 노동시

장의 주체인 노와 사의 협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인 정부정책과 입법만으로 우리사회의 심화된 

저성장체제와 양극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임. 

지난 해 경험했던 노사정대타협에 대한 경험은 그 과정과 결론을 차치하고, 적어도 그 시도

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저성장체제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환기시켜 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또 다른 경험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등장한 배경 자체가 유럽국가들의 역사적 조

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합의주의가 자생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무르익을 조건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것임. 노사정위원회로 대표되는 우리의 

사회적 합의구조에서 노사정이 각각의 이해관계와 목적에만 매몰되고, 심지어 정부와 사측이 

주도하고 노동이 들러리를 서는 형태라는 비판과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임.  

「시론」에서 발제자는 사회적 대화를 언급했음. 다만 사회적 대화의 전제, 또는 전진기지로서 

산별체제의 확립 필요성을 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역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산

별체제 확립과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을 하고자 함.

이와 같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발제자는 “의사결정의 대표성과 함께 합의된 의사의 순응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산별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별체제의 확립이 사회적 대화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러면서 산별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산별교섭의 법제화와 효력확

장제도 도입(법제화)을 강조하였는데, 서두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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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반 필요

평소 토론자는 100%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중앙노사공동기구를 구축하자고 주장해왔

음. 정부 개입 없이 노사만으로 운영되는 중앙 2자 대화기구 및 실천기구를 만들어서, 일자리 

문제, 직업훈련,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대

안형성과 실행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현재 노사정위원회로 대표되는 노사정기구는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고, 노사발

전재단도 정부의 대리 일자리 기구로 전락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주체인 노사만

으로 구성된 새로운 2자 기구 구성과 활동이 새로운 사회적 협의(대화)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시론」에서 발제자가 주장한 사회적 대화 – 산별교섭 – 경영참가를 주요 축으로 하는 연대적 

노사관계 구축과 일면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과정이냐 결과냐’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임.

한국사회의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와 저성장체제의 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

동 배제가 아닌 노동 중심의 분배, 노동 중심의 민주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주요한 수단 내

지 과정으로서 산별교섭 체제의 확립, 경영참가 등이 필요한 바, 이러한 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노사가 정부의 개입과 간섭 없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새로운 틀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토론자의 견해임.

이는 지난 시기 정부 주도의 한국형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문제점, 여야 정쟁과 노사간의 

대립에 의한 법제도 개선의 지난함 등의 반성적 경험을 통해서 도출된 견해임.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궁금함. 또한 어렵게 확보해서 시행중인 일부 산별교섭

이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촉진, 확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을 무엇이라

고 보는지, 지난 8년 동안의 노동배제적 노동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고 보는지 견해를 듣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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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더민주 강령체계의 재편(체계화) 필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일자리, 노동 강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사정 

협력을 통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등을 통한 일자리 차별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등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임.

<더불어민주당 강령 – 4. 일자리･노동>

혁신적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경제로 좋은 일자리와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마련한다. 일하

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으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시킨다.

<청년, 여성, 노인 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적ㆍ경제성장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보육지원과 복지 등을 확대하여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간다. 한편 중장년은 세계 최장의 노동을 하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한다.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생산의 효율성 추구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

고 있으므로 노사정 협력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모은

다.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복지, 직업훈련을 연결시키

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고용을 촉진한다.

<일자리의 차별 해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공공부문의 상시업무 비정규

직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

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

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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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하면 전체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현안 문제와 이에 대한 큰 틀에서

의 대책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주제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맞지 않고, 상당한 내용들이 중복되

어 있음. 

특히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자율적이면서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구현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가 취약한 

계층의 노동기본권 확립과 무분별한 손배소, 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적 제

도적 보완에 노력한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

의 남용을 방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특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기본권 확립 등 

법제도적 보완 노력과 위법적 노동행위 근절 및 정리해고 남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상당히 

애매하다는 점임.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서 노동기본권 확립, 위법적 노동

행위 근절, 정리해고 남용을 위한 법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좋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앞의 다른 소주제 관련 내용과 겹치거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서 실제로 논의되고 해결

해야 할 다양한 사안들이 주요하게 적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중 ‘4. 

일자리･노동’ 부분의 체계와 내용 모두가 다시 정리되어야 함.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정부는 안정적 노동환경을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화하고 영세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

동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소기준선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개인이 직면하는 실업, 육아, 정년, 직업훈련 등 사회적 위험

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마련하여 생애 전체에 걸친 노동 복지를 

구현한다.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며 책임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

다양한 사회적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자율적이면서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구

현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가 취약한 계층의 노동기본권 확립과 무분별한 손배소, 

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에 노력한다. 불법파견, 위장도

급 등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제3회 사회정책 비전과 의제 & 더불어민주당

130 |

강령의 체계와 내용이 정리되어야 함은 물론, 발제자가 주장한 대안성장전략의 수립과 이행

에 있어서 노동이 주체가 되는 방향의 내용들도 중요한 축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자면 일자리 분야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을 핵심으로 하고, 노동은 중앙 2자 

노사관계 구축과 노동3권 보호를 큰 틀로 해서, 연관된 다양한 의제와 해결방안을 적시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Ⅴ. 추가적인 논의와 현실화 필요

대안성장전략의 채택과 시행을 위한 기반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보수정권에서는 

단순한 외피만 유사할 뿐 본질적인 측면에서 ‘소득(임금)주도 성장’, ‘공정성장’ 등 대안성장전

략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음.

결국 우리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

해서는 보다 정치하고 체계적인 강령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전준위 강령정책분과 지원 TFT에서 정책위, 그리고 해당 상임위 의원실과 함

께 체계와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리하고, 실행계획들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